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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HACCP의무적용』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순응도를 조사하

여 행정규제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고,동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의

도출임.

□ 연구내용

○ 규제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규제내용의 명확성 등에

관한 규제인식도 조사

○ 규제의 필요성,규제수준(내용)의 적절성,규제의 목적 부합성 등에 관한 규제인

정도 조사

○ 규제준수율,규제준수 감시가능여부,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규제준수도

조사

○ 규제순응조사 국외사례 및 동향 분석

○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미준수자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 의지고취

○ 규제목적 등 명확성 강화

○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시스템 보완

○ HACCP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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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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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규제내용의 명확성 등에 관한 규제인식도 조사

○ 규제의 필요성,규제수준(내용)의 적절성,규제의 목적

부합성 등에 관한 규제인정도 조사

○ 규제준수율,규제준수 감시가능여부,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규제준수도 조사

○ 규제순응조사 국외사례 및 동향 분석

○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의 한계점

○ 매출액 및 종사원수의 가변적인 기준으로 인해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에 대한 모집단 선정문제

○ 관련 정부부처인 노동부,국세청 등 정보공유

(종업원수,매출액)및 파악의 한계

인용시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함.

○ 보고서 내용을 신문,방송,참고문헌,세미나 등에 인용시

해당주관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와 사전에 상의하여야 함.

주관부서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 02-380-1347,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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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seffectsoftheregulation.

□ ContentsoftheStudy

○ Astudyforcasesonregulatorycomplianceinforeigncountries

○ Asurveyforlevelofrecognitionoftheregulation

○ Asurveyforlevelofacknowledgeoftheregulation

○ Asurveyforlevelofobservanceoftheregulation

○ Asurveyfortherangeofinvestigationonregulatorycompliance

○ Findingtoimproveplanforregulatorycompliance

□ RecommendationforImprovingregulatorycompliance

○ ReinforcementofadministrativemeasuresonviolationofregulationsrelatedHACCP

○ Inspirationonobservanceleveloftheregulationformanufacturingandprocessing

establishment

○ Reinforcementofdefinitudeaboutregulationobjectiveetc.

○ Complementofproductionsystemoffoodandfoodadditivesfordefiningthetarget

group

○ ConstructionofPublicServiceSystemonEducationandInformationformandatory

HACCP



14

Opinion of Project Manager

Scope

○ Astudyforcasesonregulatorycompliance

inforeigncountries

○ Asurveyforlevelofrecognitionoftheregulation

○ Asurveyforlevelofacknowledgeofth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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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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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연구의 필요성

1995년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건강 확보 차원의 정부규제정책으

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식품위생법내 의무적용에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

련하였다.그리고 2006년부터는 6개 품목군을 생산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HACCP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다.1)~2)

국민의 정부에서 본격화된 규제개혁 정책에 의해 기존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폐지 및 완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련 집행공무원의 의지부족,이

해집단의 반발 등으로 당초 목적한 정책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

어왔다.3)

국민 편익 및 공익 증대라는 규제개혁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

반국민 및 업체 그리고 집행공무원 모두가 규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

여야 하며,정부는 규제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각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처별로

대상규제를 선정하여 매년 규제순응도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1) ○ 2002.08 :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 2003.08 : 의무적용 대상업소 지정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2)]

○ 2006.12～2012.12 :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른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

2) 의무적용대상은 2006년 말 기준이며, 2007년 현재 김치류가 추가되어 되어 총 7개 품목에 대

하여 HACCP 의무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3) 정기혜, 윤시몬, 『건강기능식품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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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의 규제별 규제순응도 조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식품관련분야의 규제순응도 조사

는 두가지 규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란주점의 시설기

준 준수 규제순응도 조사』와 해당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식품영양종사

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순응도 조사』그리고 2005년도에 실시한 『건강기

능식품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규제순응도 조사 대상 규제는 『HACCP의무적용』이다.

식약청은 2006년부터 6개 품목군인 어육가공품(어묵류),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조미가공품),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빙과류,비가열음료,레토

르트식품를 대상으로 HACCP의무적용을 규제하고 있다4).

HACCP의무적용 규제는 식품위생법 제42조 2와 관련 고시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58호(전문개정 2005.10.20.)]에 근거

하고 있으며,HACCP활성화 방안의 중장기 목표이다.

즉,6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한해 매출액 및 종사원수를 고려하여

대기업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의무적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 수

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제이다.

이런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어육가공

품(어묵류),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

면류),빙과류,비가열음료,레토르트식품 업체는 매출액 및 종사원 기준에 따라

서 단계적으로 HACCP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지정 신청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여지껏 HACCP적용이 권장사항으로 업체의 자율적용에 의존하였기에 미적

용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규정이 미약하였지만 이번 규제는 의무적용이기 때문

에 해당업체가 HACCP의무적용을 지정받지 않을 경우에 가해질 벌칙 및 행정

처분 등의 기준이 현재 식약청에서 기존규정에서 보완되어 강화방안을 검토하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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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한다.

HACCP의무적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상에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개별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이 아니라 기타 관련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처

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HACCP의무적용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화 하

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기타 일반규정의 처벌기

준 적용이 아닌 위반사항별로 처벌기준을 별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위반사항별 처벌기준안을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기초자료

로 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고 여겨진다.

HACCP이 의무적용으로 추진되고,해마다 단계별 적용 범위의 확대에 의해

대상 업체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규제의 인식,인정,준수도가 어느 정

도이고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순응도를 조

사하기에 이르렀다.

즉,규제의 실효성 및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 여부와 실제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여 식품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의 방해요인이 무엇인지를 관련업체의 업주‧

종사자,집행공무원 및 일반국민 그리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향후 HACCP의무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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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에는 연구의 필요성,연구 및 분석 방법과 HACCP적용 현황 등을 고

찰하였고,제2장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절차 및 확보전

략을 파악하였으며,제3장에서는 HACCP의무적용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분

석하였다.제4장에서는 규제순응 조사에 관한 국외사례 및 동향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규제순응도 제고방안을 개진하였다.

제2절 연구 목적

이 조사연구는 『HACCP의무적용』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순응도를 조사하

여 행정규제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고,동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이 있으며,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규제 존재여부에 대한 인지도,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규제내용의 명

확성 등에 관한 규제인식도 조사

둘째,규제의 필요성,규제수준(내용)의 적절성,규제의 목적 부합성 등에 관

한 규제인정도 조사

셋째,규제준수율,규제준수 감시가능여부,벌칙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규

제준수도 조사

넷째,규제순응도를 제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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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대상 및 내용

1. 연구 대상

  가. 조사 대상

식품위생법 제42조 2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중에서 어육가공품(어묵류),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

가공품),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빙과류,비가열음료,레토르트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업주 및 종사원,관련 공무원(집행공무원),일반국민(제3차집단)

및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이 조사대상이다.

즉,피규제집단은 HACCP의무적용을 실시하는 해당업체 업주 및 종사원이

고,집행공무원은 현장에서 HACCP지정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

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관계자와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이며,제3차 집단은 일반국민인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에서

추가된 산‧학‧연 전문가 집단인 관련분야『한국 HACCP제도 연구회』 회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국민은 층화무작위할당추출법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피규제집단

은 유작위임의할당추출법,공무원은 전수조사,그리고 전문가 집단은 Delphi조

사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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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사대상 선정

구분 내용

모집단
해당규제 관련자(판매업주 및 종사원,공무원)및 일반국민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

표본크기 679명(유효표본)

표본구성

피규제집단(관련업주 및 판매원):100명

집행공무원(관련공무원):22명

제3차집단(일반국민,소비자):510명

전문가 집단:47명

표본추출법

피규제집단(업주‧종사원):유작위임의할당(전수조사)

집행공무원:전수조사

제3차집단(일반국민):층화무작위할당추출

전문가 집단:유작위임의할당추출(Delphi조사기법 활용)

조사방법

피규제집단(업주‧종사원):전화조사

집행공무원:이메일조사

제3차집단(일반국민):전화조사

전문가 집단:전화조사

조사기간 2007년 8월 21일～2007년 9월 7일(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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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가. 규제인식도

규제인식도 조사에서는 단계별로 6개 대상업체에게 HACCP을 의무적용하는

규제의 인지도와 이해도 그리고 명확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즉,인지도는 HACCP의무적용 규제에 대한 인지여부,규제 이해도와 명확성

은 조사대상자가 규제를 이해하는 정도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 정도를 조

사하였다.

  나. 규제인정도

규제인정도 조사에서는 HACCP의무적용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절성 그

리고 목적 부합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즉,필요성은 영업신고 의무규정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지,현 규제의

수준이 적정한지,그리고 규제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규제자체가 부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다. 규제준수도

규제준수도 조사에서는 HACCP의무적용 규제에 관한 대상업체들의 규제준

수율과 행정집행력 그리고 벌칙의 적절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즉,규제준수율은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실제 규제 준수율을 조사하였고,집

행공무원 및 일반국민,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준수율 정도

를 추정토록 하였다.

규제집행력에 관한 질문은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다만,규제

위반에 대한 피해자가 일반국민임을 감안하여 규제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벌규

정에 관한 벌칙의 적절성은 모든 대상자에게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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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 및 분석 방법

1. 연구 방법

  가. 자료 및 문헌고찰

행정규제의 정의와 규제관리에 관한 일반적 운영현황 및 HACCP의무적용

규정 관한 근거법령 등을 고찰‧파악하였다.또한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

하여 규제개혁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자치부 등의 홈페이

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관련된 선행 연구과제와 자료를 검

토하였다.

즉,식품제조‧가공업소 중 6개 업종의 HACCP의무적용 규제에 관한 정책현

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문헌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

하여 수집‧분석하였다.

  나. 정책간담회의 개최

6개 의무적용 대상 업소 관계자,일선 식약청 본청 담당공무원 및 각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그리고 해당 연구진간의

Brain-Storming을 통하여 관련 규제현황과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및 향후 정책

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정책간담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다. HACCP 적용업체 현장관계자 의견수렴

HACCP적용 업체 관계자와 해당 연구진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적용현황

을 살펴보고 현장적용 가능한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및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간담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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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사 실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에서 6개 의무적용 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업주 및

종사원,일선 HACCP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 공무원(본

청 및 지방식약청),그리고 일반국민 마지막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HACCP

제도 모임인 『한국 HACCP제도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규제순응도에

관한 전화조사 및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 전문조 사부서인 보건사회통계센터의 전화

조사팀에서 실시하였고,이메일 조사는 보건사회통계센터내의 패널관리팀과의

협의를 거쳐 구성된 SurveySheet를 통해 2007년 8월 21일～9월 7일까지 15일

간 실시하였다.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는 [그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규모를 보면 피규제집단인 업체 관계자 100명,집행공무원 22명,제3차

집단인 일반국민 510명 그리고 전문가 47명이 조사대상자로 확정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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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

HACCP의무적용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조사대상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업주‧판매원 ․시군구 ․일반국민

․일반판매업 ․지방식약청 ․소비자

․유통전문판매업 ․담당 공무원 ※ 전문가집단

조사규모 100명 22명 510명 /47명

표본추출 유작위임의할당 전수조사
층화무작위할당/

Delphi조사

조사방법 전화조사 전화조사
전화조사/

이메일조사

조사항목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인지도 ․필요성 ․준수율

․이해도 ․수준 적절성 ․집행력

․명확성 ․목적 부합성 ․벌칙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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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가. 분석틀

[그림 1-2]에는 이 연구조사의 분석틀이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집단은 피규제집단,집행공무원,제3차 집단으로 분리하여 각각을

대상으로 규제순응도(규제인지도,규제인정도,규제준수도)조사를 실시한 후 자

료를 바탕으로 규제순응도가 낮은 부분에 관한 개선 및 향후 규제합리화 방안

을 도출하였다.

〔그림 1-2〕 분석 틀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6개 의무적용

대상식품 생산업체

식약청 본청 및

각 지방식약청 공무원

일반국민

※ 전문가

⇩

행정규제 인식도‧인정도‧준수도 및 규제의 효과성 등 제반사항 파악

⇩

행정규제 품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규제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개선 또는 합리화 방안 모색

⇩

안전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의무적용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확보와 관련업체의 규제순응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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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료처리

6개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와 집행공무원,일반국민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의 일반적 현황을 비롯하여 규제인식도‧규제인정도‧규제

준수도에 관한 자료는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s)10.1K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및 빈도는 백분율로 분

석하였다.

〔그림 1-3〕 전산처리 과정

Editing ⇒ Coding/Punching⇒
Data

Cleaning
⇒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입력자료의

오류 검색
SPSS10.1K

제5절 HACCP 적용 현황에 관한 고찰

1. 법적 현황

우리나라 HACCP의무적용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으로 식품위생법 제32조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근거하며,HACCP의무적용에 관한 세부규정은 관

련고시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58호(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규정

되어져 있다.



제1장 서론 27

2. HACCP 지정 현황

식품업소 및 HACCP의 지정업소 현황은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HACCP적용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나 그 상승률이 미미하다는 지적

이 있다.

〈표 1-2〉 HACCP지정업소 비율 (2006년말 기준)
(단위:개소,%)

구분
합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업소수 HACCP 비율 업소수 HACCP 비율 업소수 HACCP 비율

1999 28,659 5 0.02 15,215 5 0.03 13,444 0 0.00

2000 31,000 13 0.04 16,055 8 0.05 14,945 5 0.03

2001 33,283 19 0.06 16,863 12 0.07 16,420 7 0.04

2002 37,214 44 0.12 18,783 30 0.16 18,431 14 0.08

2003 39,779 75 0.19 19,324 53 0.27 20,455 22 0.11

2004 42,959 102 0.24 20,803 75 0.36 22,156 27 0.12

2005 47,563 144 0.30 21,927 113 0.52 25,636 31 0.12

2006 51,425 221 0.43 22,793 184 0.81 28,632 37 0.13

서울 5,617 19 0.34 1,661 8 0.48 3,956 11 0.28

부산 2,833 21 0.74 1,047 20 1.91 1,786 1 0.06

대구 1,996 4 0.20 808 4 0.50 1,188 - -

인천 2,151 12 0.56 662 9 1.36 1,489 3 0.20

광주 1,236 3 0.24 369 2 0.54 867 1 0.12

대전 1,215 5 0.41 409 3 0.73 806 2 0.25

울산 902 1 0.11 194 - - 708 1 0.14

경기 10,766 59 0.55 4,689 52 1.11 6,077 7 0.12

강원 2,608 4 0.15 1,482 4 0.27 1,126 - -

충북 3,206 24 0.75 1,952 23 1.18 1,254 1 0.08

충남 3,678 24 0.65 2,016 19 0.94 1,662 5 0.30

전북 2,995 9 0.30 1,510 8 0.53 1,485 1 0.07

전남 3,199 3 0.09 1,548 3 0.19 1,651 - -

경북 3,428 11 0.32 1,686 9 0.53 1,742 2 0.11

경남 4,671 16 0.34 2,281 14 0.61 2,390 2 0.08

제주 924 6 0.65 479 6 1.25 445 - -

주:연도별 지정현황,농림부 이관업소 및 지정취소 업소수 제외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2006년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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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현황

HACCP의무적용을 위한 식약청과 농림부의 단계별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그림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4〕 부처별 HACCP의무적용 추진계획

우리나라의 HACCP은 농림부와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있는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비효율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은 형태이다.

농림부는 전 도축장에 대해 HACCP의 의무적용을 도입,실시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준수도를 고려하여 현재는 의무적용과 자율적용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의 이번 6개 품목에 한한 의무적용 규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현장 실정을 무시한 채 추진한 농림부의 추진 실적이 주는 시사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즉,농림부의 경우에는 대상품목 및 그 범위 자체가 제한

적이었다는 것이다.식약청의 경우처럼 많은 대상품목과 많은 업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이런 정책추진배경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확대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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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거법령

1.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순응도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된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및 분류기준에 관한 현황

은 다음과 같다.5)

  가. 행정규제의 개념 및 범위

1)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

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②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위)

1.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

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

5)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 기준』, 20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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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독에 관한 사항

3.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기타 영

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③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1.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

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동법 시행령 제3조(적용하기 곤란한 사무)

1.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

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나. 행정규제의 개념‧범위

행정규제는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

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이다.즉,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

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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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규제의 내용

1)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사항으로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수익적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이다.

2)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

이 아닌 경우로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상법이나 개

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

의 규정은 ‘특정행정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

한 경우는 행정규제이다.

그 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적용제외)로는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확정된 형

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이다.

  라. 행정규제의 형식 

1)행정규제는 ‘법령등’에 규정된 것으로 ‘법령등’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령,조례,조례규칙,‘고시등’(고시,공고,예규,훈령)을 지칭한다.

2)‘법령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규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는 아니나,규제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가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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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순응도 조사

1. 기본방향

2003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발표한 규제순응도 조사의 기본방향은 <표 2-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1〉 규제순응도 조사의 기본방침(2003년 기준)

○ 규제설계단계부터 규제의 순응도를 고려토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원활한 집행 도모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규제의 필요성,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규제수준의 적절성 등 규제순응도 측면을 철저히 검

토

○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중요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

접 조사 실시

-각 부처는 다빈도 민원제기 관련규제,이해관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표출된 규제,존속기간 도래규제를 중심으로 자체조사

○ 순응도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을 보완 시행

-조사항목의 보완,조사표본의 적정수준 확보,조사대상집단의 확대,

전문조사기관의 활용 등

○ 순응도 조사결과의 분석평가 및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규제폐지 또는 새로운 규제대안을 반드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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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지침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서를 작성‧발간

하여 부처별 규제순응도 조사시 활용토록 제시하고 있다.

1)조사항목의 결정

가)조사설계도에서 제시한 규제의 인식‧인정‧준수의 각 단계별 항목을 모든

조사대상집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

나)결과가 자명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규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배제가

가능하다.

즉,규제집행공무원에 대한 규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제3차집단인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질문 등이다.

다)반면 9개의 조사항목이외에도 필요시 그 원인을 묻는 질문 등 조사항목

을 추가한다.

즉,규제내용의 명확성 및 수준의 적절성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통해 보완할 내용을 파악한다.또한 기본조사 항목 이외에 해당부처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유사한 조사를 통한 비용

발생을 억제한다.

라)전화 또는 설문조사시 규제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규제 사항에 대

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조사한다.

2)조사대상집단의 선정

가)규제주체에 대한 조사

규제주체인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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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3차 집단에 대한 조사

제3차 집단 선택시 피규제자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자 등 직‧간접적으로 규제

와 관련이 있는 국민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조사도 병행한

다.

3)조사표본 및 지역

가)피규제집단 및 집행공무원 등의 조사표본수를 적정 수준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나)조사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전국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4)조사결과 활용

가)조사결과 분석‧평가

(1)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성격에 따라 목표기대치를 평가기준

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또는 전체항목에 대한 응답결과 등을 항목

간 상호 비교‧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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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결과 평가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순응도 제

고대책 수립 전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검증‧원인분석을 추진하며,필요시

집행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토록 한다.

나)순응도 제고대책 강구

(1)항목별 조사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순응도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즉,일반적‧추상적인 개선방안은 지양하고,구체적‧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규제 폐지 또는 새로운 규제대안을 제시토록 한

다.

2. 규제순응도 조사설계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관리흐름에 관한 개요는 [그림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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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규제순응 관리 흐름 개요

1.순응도 조사대상 선정
○ 신설규제:3년이내
○ 기존규제:중요규제 등을 우선 선정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

⇩

2.조사설계

○ 조사항목설정:인식‧인정‧준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9개항목 설정(필요시 추가)

○ 조사대상선정:피규제집단,집행공무원,이용
자 등 일반국민

⇩

3.조사실시 ○ 조사전문기관 등에 의뢰,객관적 조사실시

⇩

4.조사결과 평가
○ 순응도 구성항목별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목표기대치 대비 평가
-항목별 상호비교 평가

5.조사결과확인 및 분석

○ 조사결과 미흡항목 원인분석

○ 필요시 규제집행실태에 대한 체
계적 현장조사 실시
(전문가 등 의견수렴)

○ 규제영향분석 재검토 또는 기존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

※ 규개위 분석지침서와 별도로 각
부처별 창의적 업무추진이 필요

⇩

6.순응도 제고대책 수립
○ 조사항목별 활용모델에서 제시한 순응도
제고대책 추진방향을 참고하여 대책수립
및 추진

자료:규제개혁위원회,『규제순응도조사 및 활용지침』,2003.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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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

  가. 규제정책의 순응성 확보

1)규제현장의 문제파악‧분석을 위한 체계 구축

규제분야별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규제현장의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2)규제정책 입안시 규제순응도 측면의 검토 강화

규제목적 실현가능성,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규제 비용‧편익 등 규제영

향 분석시 피규제자 입장에서 순응도를 철저히 검토하고,규제자의 개인적 판

단 및 정보에 의존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개선하여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

을 실시한다.

  다.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체계

1)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중요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조

사를 실시한다.

2)각 부처는 다빈도 민원제기 관련 규제,이해관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점이

표출된 규제,존속기간 도래규제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하되,신설‧강화규제

심사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즉,조사대상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2개 이상 선정하고,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자체조사 과제에 대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응도 제고대책(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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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사설계

<표 2-2>에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표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인식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특성상 집행공무원에게는 규제인지도,제

3차집단에게는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문항,그리고 규제인정도 조사에서

제3차집단은 규제의 수준적절성 조사를 생략하였다.마지막으로 규제준수도 조

사에서도 제3차집단을 대상으로 규제 행정 집행력 수준을 묻는 문항은 생략하

였다.

〈표 2-2〉 규제순응도 조사설계

구분 조사항목 응답내용

조사대상집단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규제

인식도

인지도
․인지

․비인지
○ ○ ○

이해도
1)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음

․말만 들어본 정도

○ ○ ○

내용

명확성

․매우 명확

․대체로 명확한 편

․별로 명확하지 않은 편

․전혀 명확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 ○ -

내용

불명확

이유
2)

- ○ ○ -

주ː1)“이해도”는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2)“내용 불명확 이유”는 규제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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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구분 조사항목 응답내용

조사대상집단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규제

인정도

필요성

․반드시 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편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

․전혀 필요하지 않음

○ ○ ○

수준

적절성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한 편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 ○ -

수준

부적절

이유
3)

- ○ ○ -

목적

부합성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 ○

규제

준수도

규제

준수율4)

․매우 잘 지켜짐

․대체로 잘 지켜짐

․별로 잘 지켜지지 않는 편

․전혀 지켜지지 않음

○ ○ ○

미준수

이유
5) - ○ ○ ○

행정규제

집행력

․현재 집행력으로도 충분

․현재 집행력이 적당

․현재 집행력으로는 불가능

- ○ -

벌칙

부과의

적정성

․강화

․현재수준

․완화

․모름/무응답

○ ○ ○

주ː3)“수준 부적절 이유”는 규제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함.

4)“규제준수율”은 집행공무원과 제3차 집단은 '인지'를 피규제집단은 ‘경험'을

기준으로 질문함.

5)'미준수 이유'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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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제순응 확보전략6)

1. 규제순응의 대두 배경 및 개념

  가. 규제개혁의 3단계

일반적으로 규제개혁(regulatoryreform)은 3단계로 구분된다7).

첫째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

제완화(deregulation)단계로서,이는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규제순응비용

의 감소 및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총량의 감소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과

거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정책의 추진과 아울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부규제를 양산하였다.그러나 과다한 정부규제는

엄청난 규제비용의 발생,산업구조의 왜곡,행정부조리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

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

를 추진하게 되었다.이는 당시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속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났다.즉,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와 부처 단위의 자율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규제개혁의 두 번째 단계는 규제품질관리(regulatoryqualitymanagement)이

다.규제완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규제의 총량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면,규제품

질관리 단계에서는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이는 사회경제

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별 규제수단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6)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을 정리하여 [정기혜‧윤시몬, 건강기능식품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 수록한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

7) OECD의 권고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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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규제적 수단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따라서 규제개혁의 관심은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서 정책목

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과 나아가서는 비규제

적 수단의 모색과 도입으로 옮겨지게 된다.즉,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벗어

나 효과적이고 규제순응비용이 적은 규제수단이나 조세,보조금 등과 같은 비

규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아울러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

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나 규제기획제도 등을 통한 규제품질의 관리에도 관심

을 가지게 된다.

규제개혁의 세 번째 단계는 규제관리(regulatorymanagement)이다.이는 규

제개혁이 과거처럼 규제의 총량이나 개별 규제의 질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곤

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전반적인 규제체

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며,이것이 규

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관리단계에서는 성과지향적인 규제체제를 설계‧구축하는 데 최우

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성과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로

서 규제순응(regulatorycompliance)개념이 제시되고 있다.이제 정부와 규제자

들은 규제체제가 실질적인 규제목표의 달성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순응을

극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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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제순응의 개념적 정의

규제순응이란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정책의 효과적인 목표달

성을 위해 어떻게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순응이란 정책에 있어서

대상 집단이 정책 또는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규제순응을 규제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과

정책 집행관료가 실질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

다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그 이유는 규제순응의 명확한 개념화를 위

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첫째,규제순응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순응의 주체는 크게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집행관료로 구분된다.즉,피규제자가

규제정책이 요구하는 기준에 순응해야 할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

역시 규제내용이나 수단을 성실히 실천에 옮길 때 정책목표의 달성은 가능해진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순응의 문제를 주로 정책대상집단에

한정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정책집행자가 정책에 불응할 경우 정책의 왜곡이

나 미집행(non-implementation)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규제순응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순응대상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규제대상은 법규에 대한 순응(rule

compliance)과 규제의 실체적 목적에 대한 순응(substantivecompliance)으로 구

분될 수 있다8).전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 요구에 관한 피규제집단

의 동조를 의미한다.이에 반해 실체적 순응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피규

제집단의 행태가 규제의 실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환경의 정화나 직장내 사고의 축소 등과 연관된다.따라서 법규

8) OECD 권고사항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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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이 산출(output)의 개념이라면 실체순응은 성과(outcome)의 성격을 지니

고 있으며,양자는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실체순응은 법

규순응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면,기

업체가 환경의 법적 규제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용된 기술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순응을 실체순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

고자 한다.그 이유는 최근의 규제순응이란 개념이 성과지향적 규제체제의 구

축과 연계되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규제순응 확보를 위해선 단순한

집행과정에서의 법규에 대한 순응뿐만 아니라 규제의 내용이나 수단선택의 문

제도 동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순응의 일반적 모형

〔그림 2-2〕 규제순응의 일반적 모형

정 책 환 경

집행능력

정책구상

대상집단의

행태

규제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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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책환경

규제의 순응 확보를 위해선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가져올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먼저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가 요구되며,또한 언

론,시민단체,일반국민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정책구상

정책구상(policydesign)은 크게 규제내용과 규제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다시 말해서 규제정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성과 바람직성을 가

지고 있느냐,그리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규제순응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또한 규제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규제순응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요인이 된다.아울러 규제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제3자의 활

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제3자로서는 전문가,시민단체 등

의 활동을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이들의 활동은 피

규제자의 규제순응을 지원하기도 하고,한편으로는 그들의 규제순응 여부를 감

시하기도 한다.

  다. 정책집행능력

규제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관료의 규제내용인지,집행관료의 헌신도

(commitment),정부간 관계 등을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 변수로서 고

려해 볼 수 있다.규제를 일선기관에서 집행하는 관료의 인식과 행태는 규제순

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또한 정부간 관계,즉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아울

러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정보,지식 등과 같은 집행자원

의 문제,그리고 집행 정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환류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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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규제대상집단의 인식 및 행태

규제대상집단과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인식과 행태,규제내용 인지,규제에 순

응할 수 있는 능력,보상체계,자율규제 등을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

인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규제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피규제자가 규제에 순응

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식 및 행태는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체계적 모형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변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또한 정비

된 규제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그리고 설득력있게 국민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도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규제순응의 결정요인

규제순응의 개별적 결정요인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 2-3>에 제시

된 바와 같다.

  가. 정책환경 관련 변수

정책환경적 측면에서 규제순응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정치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정치‧사회적 변수로는 정부신뢰도와 국민의 법의식을 들 수 있다.먼저

사회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특히 규제정책기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경우 정

책대상집단은 정책목표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정부규제에 반감을 드러내고 심리

적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정부에 대한 불신은 규제의 순기능이나 필요성은 배

제된 채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도 규제순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우리의 사회문화가 법치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

다.



46

〈표 2-3〉 규제순응의 결정요인

구분 주요요인 세부내용

정책환경
정치사회적 여건 정부신뢰도,국민의 법의식

경제적 여건 정부,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상황

정책구상

정책결정과정 민주성,투명성

정책내용 소망성,합리성,실현가능성

정책수단 규제수단의 혼합적,순차적 선택

협조체제 시민단체,전문가집단

정책결정자 순응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집행능력

집행자원 예산,인력규모,관료의 자질

집행구조 중앙부처간,중앙 및 지방정부간,지방정부간

정책이해도 정책인지,관련정보

감독/환류 모니터링,결과 환류

대상집단

순응능력 인력,시설,자금,기술

순응의지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규제에 대한 거부감

정책이해도 정책내용의 이해 정도

예를 들어,교통법규의 불응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이는 규제정책이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Anderson(1984:104)은 이를 선택적 불복종(selective

disobedience)이라고 표현하였는데,특정 정책에 불응하는 것이 위법적 또는 비

윤리적인 행위가 될지라도 강도,절도와 같은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인식 때문

에 따라야 한다는 심리적 구속감을 덜 받는 데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둘째,경제적 상황은 우선 피규제자의 순응능력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띤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바처럼 경기침체시에는 기업들이 산업안전이나 보건의

규제를 따르는 데 한계를 지닌다(OECD,1999:7).또한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

려운 시기에는 규제비용을 감당하는 데 거부감을 보일 것이다.정부 또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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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이 요구되는 시기임으로 규제정책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나. 정책구상 관련 변수

정책구상(policydesign)단계는 규제순응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정책결정과 집행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정책결정의 내용이나 과

정에 따라 집행상의 불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정

책결정과정,정책내용,정책수단,협력체제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개별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규제정책은 상반되는 이

해관계집단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경제적 질서

를 창출‧유지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최병선,1991:39).즉,다양한 이해관

계가 상호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은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보장

되고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9)이럴 경우에만 집행과정에서 규제관련자들의

순응을 제고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둘째,정책내용(policycontent)은 정책형성과정의 산물로서,정책집행의 방향

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Hargrove,1983).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내용에는 크게 네가지가 포함

될 수 있다.먼저 정책내용 자체가 사회적 규범이나 통념으로 볼 때 바람직해

야 한다.이러한 소망성(desirability)은 일반국민이나 규제대상집단으로부터 정

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시 불필요한 저항을 최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책내용이 명확해야 하는데,이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간에 정책목표 및 수단을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객관

9) 신희권(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지역상공인 모두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상호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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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공정한 정책수행을 가능케 한다.이럴 경우에만 규제대상 집단뿐만 아

니라 집행관료들부터도 지지와 협조,나아가 순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정

책내용의 일관성도 중요하다.정책내용이 관련 정책과도 유사한 방향성을 띠어

야 하는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모순이 없어야만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현가능성이란 정책내용이 현실적 여건과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며,만

약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면 집행상의 어려움,특히 형식주의를 초래하기

쉬울 것이다.여기에는 기술적,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현장에서의 순응

용이성까지도 포함된다.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불량규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

기되어 왔다.불량규제란 피규제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기관의 이

해관계가 중시되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민간부문의 의식과 능력을 불신하는

과도한 권위주의적 규제,비현실적이어서 지키기는 어려우나 편법과 탈법을 유

도하는 규제,규제상호간에 모순과 불일치가 나타나는 규제 등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규제연구회,1998).이는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피규제자에게 심

리적 부담을 주고 불법과 비리를 조장함으로써 규제순응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따라서 이러

한 불량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그리고 기존의 불량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는 규제결정상의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적절한 규제수단의 선택은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외국의 이론이나 경험에서 살펴봤듯이,정부규제에서 점차 민

간과의 공동규제 내지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특히 하나의 규제수단만을 선택한다는 기존의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순차적

으로 복수의 수단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어떠한 규제수단을 택하느

냐 하는 것이 명령지시적이 아닌 자발적 규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넷째,민간과의 협조체계를 정책구상단계에서 미리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규제다원주의의 관점에서 피규제자의 순응을 설득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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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할 수 있는 시민단체 또는 관련전문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특별한 중요성

을 띤다.또한 이는 규제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순응에 대한 규제정책결정자의 인식 및 행태도 중요한 변수

로 지적될 수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일단 규제를 만들면

대상집단이 당연히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하향적(top-down)시각을

지니고 있다.다시 말해서 규제순응 확보의 관점에서 피규제자의 어려움이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이다.비슷한 맥락에서 규제정책의

목표달성은 규제순응이 전제될 때 확보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

다.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들이 집행과정에서의 순응 여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

다.따라서 규제순응에 대한 규제결정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결정과정에서 규제순응 문제를 사전에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

규제순응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정책집행능력 관련 변수

정책집행기관이 무능한 경우에는 규제기관은 정책대상집단으로부터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집행자원의 적절성이다.만약 집행기관이 충분한 예산이나 유능한 인

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규제의 순응 여부를 감시하고,불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다.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감시가 시기나 대상의 측면에서

편중성을 띠어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집행자원의 문제는 특히 규

제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이 낮고,그 결과 정책적 우선순

위가 떨어질 때 심각하게 나타난다(최병선,1991:40).

집행관료의 자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만연된 그들의 부정

또는 비리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관료의 비리는 규제결정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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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책내용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재량권 축소를 통해 해

결할 수도 있다.규제정책의 비현실성 또는 형식성이 관료들의 재량적 판단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그들의 지대추구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부

조리에 타성이 젖은 규제집행관료들 자신의 개인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들의 규제순응은 물론 피규제자의 순응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집행기관간의 관계도 정책순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규제개혁추

진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조정,규제결정기관과 추진기관간의 업무공조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관계)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집행체계의 업

무수행능력이 제고될 뿐더러 규제현장에서의 개혁체감도도 향상될 것이다.10)

셋째,규제집행관료가 규제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련정보

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순응을 제고하기 어렵다.이는 규제관료의 집행 강

도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집행상의 비일관성과 혼란을 초래함으

로써 규제대상집단의 신뢰를 잃게 되고,결국은 불응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는 것이다.

넷째,규제집행기관이 규제의 이행 정도,성과 및 문제점 등을 정기적으로 평

가하여 이를 규제의 내용이나 수단 선택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이를 통

해 규제 현장의 실정과 대상집단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즉 지속적인 규제품질개혁이 수반될 때 규제순응은 향상될 수 있다.

  라. 정책대상집단 관련 변수

규제순응의 궁극적 주체는 규제대상집단이다.그런데 이들의 규제순응에 미

치는 요인들은 실로 다양하다.[그림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미 언급한 규

제환경,규제결정,규제집행 등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이들의 순응 정도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여기서는 규제순응과 관련된 규제대상집단의 자체적인 요인

10)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가 지닌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김종석 외(1999:22～29)를 참

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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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규제대상집단의 순응능력이다.순응능력은 그들이 순응하는 데 요구

되는 경제적(인력,시설,자금 등)및 기술적 요소들을 의미한다.아마 대상집단

이 순응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불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규제대상집단의 순응의지도 중요한 변수이다.그들의 순응의지는 규제

라는 통제적 정부활동에 대한 거부감이나 정책목표에 대한 지지 여부 등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또한 순응하는 것이 단순히 귀찮다거나 경제적 비용을 부담

하기 싫은 경우,그리고 법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의해서도 불응이 나타

날 수 있다(정정길,1989:573).

셋째,정책내용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도 규제순응에 큰 영

향을 미친다.특히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의 경우 피규제자가 규제내용을 제대로

몰라 불응하게 되는 경우가 일선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국무총리실,1999;박

상주,1999).이러한 현상은 피규제자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도 발생하

겠지만,규제담당관료들이 규제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데 기인하기도 한다.

4.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일반적 원칙

규제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칙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자

세한 세부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능률성,효과성,정치적 수용가능성 등

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능률성의 관점에서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모니터링과 강제를 위하여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되며,그

효과나 성과 또한 분명치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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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규제순응 향상을 위한 일반적 원칙

원칙 내 용

원칙 1 규제현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1-1

1-2

1-3

규제현장의 문제 파악‧분석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대상집단의 특성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문제파악이

되어야 한다.

규제의 문제 확인 및 분석 활동은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

원칙 2 규제정책의 내용 및 결정과정이 규제순응친화적이어야 한다.

2-1

2-2

2-3

규제결정이 규제현장의 문제파악을 기초로 행해져야 한다.

규제개혁추진기관내에서의 업무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규제결정시 규제대상집단 및 제3차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식화 한다.

원칙 3 규제순응 확보를 순차적 접근전략을 수렴‧실시한다.

3-1

3-2

3-3

규제수단은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규제대상집단에게 규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다양한 규제수단이 순차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원칙 4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4-1

4-2

4-3

규제대상집단 및 집행관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시켜야 한다.

제3자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정책공동체를 형성한다.

규제정책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정치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

원칙 5 규제정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5-1

5-2

규제기관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도모한다.

규제대상집단의 규제순응능력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다.

원칙 6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6-1

6-2

6-3

지속적으로 규제순응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 한다.

규제순응의 효과를 분석하고,이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

규제순응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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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개입의 정도가 약한 정책수단일수록 기업에게는 더 큰 융통성이 부

여되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그리고 정치적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규제수

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OECD,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의 정부에 의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민간의 규

제순응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규제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우리나라의 경우에 규제대상집단의 자율규제 능력이나 의지는 선진외국

들과는 달리 많이 떨어진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규제대안을 적극 활용하는 신축적인 규제순응 확보전략의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정책학회11)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순차적 접근전략이란 “정부가 행한

규제현장의 문제 파악 및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대상에게 적합한 규제수단을 택

한 후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규제수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개념을 모형화한 것이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다.

5.규제순응의 확보와 규제의 질 제고방안

첫째,규제대상집단에 대한 선별적 개별적 규제기준 및 수단의 적용이 필요

하다.규제순응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대

상집단을 환경성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인 규

제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11) 한국정책학회,『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2001.

에서 제시된 연구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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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규제순응의 순차적 접근 모형

규제현장의

문제파악‧분석

명령지시적 규제

규제적 대안

비규제적 대안

유 지

규제적대안

유 지

비규제적

대안

유 지

규제적 대안

유 지

비규제적

대안

유 지

규제적 대안

유 지

비규제적대안

Yes

No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No

No

자료:한국정책학회,『규제순응(RegulatoryCompliance)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

구』,2001.

둘째,최근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자율규제는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

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산업계의 소속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규제수준을 잘 따르는 경우에는 자율규제가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 업체들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강제적 통제수단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율규제는 지시통제적 강제수단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그 효과

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셋째,규제순응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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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협약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사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이해집단들간의 협상조정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선진

국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넷째,규제다원주의에 기초한 규제순응 확보전략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경제

적 수단,규제순응관련 정보의 공개,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배출에 대한 자료

의 공개,전통적 명령강제방식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개별 규제수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규제대상집단과 규제기관의 파트너십 확보도 중요하다.규제기관이

규제대상기관과 협력하여 규제대상의 정확한 현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

를 분석하여 규제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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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개요

HACCP의무적용에 따른 규제순응도 조사는 집행공무원,피규제집단(업체)

및 일반국민 3개의 필수 조사대상과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을 추가하여 크게 4개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다.

피규제집단은 HACCP의무적용 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집행공

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및 지방청 담당자 22명 일반국민은 전국을 대상

으로 층화무작위할당 추출된 510명,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는 해당분야 산‧학

‧연 전문가 집단인 『한국 HACCP제도 연구회』 회원 47명을 대상으로 조사

되었다.세부 조사개요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표 3-1〉 조사 개요

구분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일반국민)제3차집단(전문가)

조사대상 HACCP
의무적용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및 지방청
담당 공무원

일반국민 한국 HACCP
제도연구회 회원

조사규모
(계:674명)

100명 22명 510명 47명

조사방법 전화조사 이메일조사 전화조사 전화조사

표본추출 전수조사
(유작위임의할당)전수조사 층화무작위할당추출 임의할당추출

(Delphi조사활용)

조사기간 2007.08.21~27 좌동 좌동 좌동

조사내용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및
HACCP인지도 등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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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는 조사대상에 관한 총괄적인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피규제집단 100명중 96.0%인 96명이 종사원

이었으며 업주는 전체의 3.0%인 3명이었다.

규제집행자 조사대상자 22명으로 이 중 81.8%인 18명은 식약청 지방청 공무

원이었으며 9.1%인 3명은 식약청 본청 공무원으로 조사되었다.제3차집단 조사

는 일반국민 510명과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3-2〉 조사 규모
(단위:명,%)

구분 응답수 구성비

소계 679 100.0

□ 피규제집단(소계) 100 14.7

-업주 (3) (3.0)

-종사원 (96) (96.0)

-무응답 (1) (1.0)

□ 규제집행자(공무원) 22 3.2

-식약청 본청 (2) (9.1)

-식약청 지방청 (18) (81.8)

-무응답 (2) (9.1)

□ 제3차 집단(일반국민) 510 75.1

□ 제3차 집단(전문가) 4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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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결과

<표 3-3>등 에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규제인식

도,규제인정도,규제준수도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첫째,규제인식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자체의 인지도는 피규제집단의

100.0%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100.0%가 모두 인식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된 반

면에 일반국민은 전체 510명 중 3.3%인 17명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나머지

96.7%인 493명은 HACCP의무적용에 관한 규제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서 상당한 인지도의 격차를 보였다.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이해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잘알고 있다”는 피규제집단 전체의 73.0%,집행공무원은 57.9%,일반국민

은 1.3% 그리고 전문가는 85.1%로 나타난 반면에 피규제집단의 26.0%,집행공

무원의 36.8%,일반국민의 50.0%,전문가는 14.9%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

고 응답하였다.또한 “말만 들어보았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피규제집단 1.0%,

공무원 5.3%,일반국민 43.8%로 조사되었다12).

규제의 이해도는 집행공무원의 57.9%,피규제집단의 73.0%와 일반국민의

6.3%만이 “잘 알고 있다”로 조사되었는데 규제를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는 집행

공무원과 피규제집단의 이해 정도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이라 하겠다.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조사결

과를 보면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74.0%,84.2%가 “명확한 편이다”라고 응

답하여 규제 내용의 명확성이 두 집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피규제집단과 일

반국민의 26.0%,15.8%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12) 집행공무원의 경우는 규제인지도 조사는 제외되고 규제이해도 문항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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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단위:명,%)

구분
계

피규제

집단
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N % N % N % N % N %

인식도

인지도

계 657100.0100100.0 - - 510100.047100.0

인지 16425.0100100.0 - - 17 3.3 47100.0

비인지 49375.0 - - - - 49396.7 - -

이해도

계 163100.0100100.019100.016100.047100.0

잘 알고 있음 11469.9 7373.0 11 57.9 1 6.3 40 85.1

대략 알고 있음 41 25.2 2626.0 7 36.8 8 50.0 7 14.9

말만 들었음 8 4.9 1 1.0 1 5.3 7 43.8 - -

내용

명확성

계 119100.0100100.019100.0 - - - -

매우 명확함 23 19.3 2222.0 1 5.3 - - - -

명확함 67 56.3 5252.0 15 78.9 - - - -

별로

명확하지 않음
29 24.4 2626.0 3 15.8 - - - -

전혀

명확하지 않음
- - - - - - - - - -

잘 모르겠음 - - - - - - - - - -

불명확

이유
본문 표참조 - - - - - -

주: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규제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표 3-4>에 제시되어있다.

HACCP의무적용의 기준으로 설정한 매출액과 종사원의 대한 명확성에 현실

적이 못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제도

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현장에서 혼동이나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적용기준 자체의 법규정 개정이 아닌 홍보 및 지도계몽위주

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한 의견 중

에서 매출액의 경우 매년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종사원수의 유동적인 문제도

향후 제한점이나 보완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판단되어 진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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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부적으로 의무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임의적인 조작이나 회피도 가능

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의무적용 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법적제재 조치

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HACCP의 의무적용은 일반국민의 건강 및 안

전관리만을 위한 제도도입은 분명히 아니다.업체에서도 계량적인 영업이익 외

에 기업이미지 개선 등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제도도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기타 소수의 의견은 향후 HACCP의 의무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보

완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 규제내용의 불명확 이유
(단위:명,%)

구분 (피규제집단) 응답수 구성비

합계 25 100.0

매출액과 종업원수만으로 대상을 접하는 것이 불합리(해마다 달라짐) 8 32.0

현실성이 부족하다. 3 12.0

규제등 바뀌었을때 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는것 같다. 1 4.0

매출액보다 식품종류를 세부적으로 적용 1 4.0

빙과류 자체가 어려운 구분이 있다.슬러쉬나 빙과류의 구분이 어렵다. 1 4.0

서류화 및 업무는 너무 많은데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 1 4.0

식품의 유형이 명확하게 들어 맞지 않는다. 1 4.0

실절적 변수사정이 많은데 사후 관리가 아직 부족하다. 1 4.0

업종과 공정이 틀린데 적용조건이 구분이 안됨 1 4.0

업체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것이다. 1 4.0

업체에 부담이 됨 1 4.0

영세업체가 많은 관계로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4.0

의무적용 단계에 속한 회사가 아니기에 확실한 규제내용 파악이 안됨 1 4.0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 1 4.0

종업원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봄
1 4.0

품목이 다소비 제품인지 의문사항이 생김 1 4.0

주:조사대상자 중에서 피규제집단만 조사에 응하여 의견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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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규제인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피규제집단의 90.0%,집행공무원의 87.5%,일반국민의 95.1% 그리고 전문가의

89.4%가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규제의 필요성에는 모든 대상자들이 응

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

는 피규제집단의 73.3%,집행공무원의 83.3%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하였다.또

한 피규제집단의 26.7%와 집행공무원의 16.7% 정도는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조사대상 모든 집단에서 규제자체의 인정도 및 적절성이 높게

조사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부적절

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현재 HACCP의 의무

적용의 기준으로 삼은 매출액과 종사원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응답하였다.소

수의 의견을 제도보완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참고 및 기타 기초

자료로 받아들여 좀더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규제

필요성은 모든 대상 집단에서 높게 응답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여겨진다.자세한 결과는 <표 3-5>를 참조하기 바란다.

HACCP의무적용 규제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식품안전관리”의 목적

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96.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대상별로는 피규제집단의 98.9%,집행공무원의 88.2%,일반국민의

95.9%그리고 전문가의 100.0%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여 규제자체의 필요

성과 수준의 적절성의 결과보다는 목적부합정도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모든 조

사대상자들이 높은 인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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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위:명,%)

구분
계

피규제

집단
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N % N % N % N % N %

인

정

도

필요성

계 673100.0100100.0 16 100.0510100.0 47 100.0

반드시 필요함 354 52.6 29 29.0 3 18.8 297 58.2 25 53.2

어느 정도 필요함 277 41.2 61 61.0 11 68.8 188 36.9 17 36.2

별로 필요없음 36 5.3 8 8.0 2 12.5 23 4.5 3 6.4

전혀 필요없음 6 0.9 2 2.0 - - 2 0.4 2 4.3

수준

적절성

계 108100.0 90 100.0 18 100.0 - - - -

매우 적절하다 11 10.2 10 11.1 1 5.6 - - - -

대체로 적절함 70 64.8 56 62.2 14 77.8 - - - -

별로

적절하지 않음
26 24.1 23 25.6 3 16.7 - - - -

전혀

적절하지 않음
1 0.9 1 1.1 - - - - - -

잘 모르겠음 - - - - - - - - - -

규제

수준

부적절

이유

(복수)

계 44 100.0 36 100.0 8 100.0 - - - -

적용기준

(매출액)
9 20.5 7 19.4 2 25.0 - - - -

적용기준

(종사원수)
13 29.5 11 30.6 2 25.0 - - - -

적용기준

(적용시기 등)
11 25.0 9 25.0 2 25.0 - - - -

의무적용 대상

품목명
4 9.1 2 5.6 2 25.0 - - - -

기타 7 15.9 7 19.4 - - - -

목적

부합성

계 633100.0 89 100.0 17 100.0485100.0 42 100.0

매우 도움이 됨 290 45.8 47 52.8 9 52.9 207 42.7 27 64.3

조금 도움이 됨 320 50.6 41 46.1 6 35.3 258 53.2 15 35.7

별로 도움이

안됨
21 3.3 1 1.1 1 5.9 19 3.9 - -

전혀 도움이

안됨
2 0.3 - - 1 5.9 1 0.2 - -

잘 모르겠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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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규제준수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준수율의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59.2% 대상별로는 피규제집단의 96.0%,집행공무원의 85.0%,일반국민의 49.9%

그리고 전문가의 70.2%가 “잘 지키고 있다”로 나타난 반면에 전체적으로 40.8%

대상별로는 피규제집단 4.0%,집행공무원 15.0%,일반국민은 50.1% 그리고 전

문가의 29.8% 정도는 해당 업체들이 “잘 지키고 않는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서

일반국민의 피규제집단인 해당업체들의 규제준수율에 관한 인식이 다른 대상자

들보다는 낮게 나타나 일반국민들은 여전히 피규제집단에 대한 식품 관련규정

준수도를 낮게 평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13).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단속 등 행정처분 규정

이 미약해서”라는 응답이 다른 항목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향후 위반업체

등에 대한 기타 규정에 대한 처벌기준적용이 아니라 위반사항별 행정처벌기준

의 마련을 통해 규정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일반국민들의 경우는

대체로 제시한 기준보다는 강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처벌기준 보

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조사결과 <표 3-6>과 <부표 6-1>

을 참고하기 바란다.

HACCP의무적용 규제에 대한 행정집행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인

력이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25.6% 대상별로는 피규제집

단의 30.0%만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피규제집단은 55.0%는 “적당하다”

라고 응답하였고 집행공무원의 70.6%는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여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입장과 규제와 접해있는 피규제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결과가 상

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조사결과는 일반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낮은 규제준수율과

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13) 2005, 정기혜‧윤시몬, “건강기능식품제도 합리화 방안” 중에서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

고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에서도 일반국민들의 75.0%가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실제 규제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아닌 준수여부에 대한 추정응답의 결과임.



64

〈표 3-6〉 규제준수도 조사결과
(단위:명,%)

구분
계

피규제
집단

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N % N % N % N % N %

준
수
도

준수율

계 676100.0100100.0 20 100.0509100.0 47 100.0

매우 잘지킴 56 8.3 34 34.0 2 10.0 17 3.3 3 6.4

대체로 잘 지킴 344 50.9 62 62.0 15 75.0 237 46.6 30 63.8

별로
잘 지키지 않음

266 39.3 4 4.0 3 15.0 246 48.3 13 27.7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0 1.5 - - - - 9 1.8 1 2.1

잘 모르겠음 - - - - - - - - - -

규제를
잘지키지
않는
이유
(복수)

계 694100.0 10 100.0 9 100.0620100.0 55 100.0

시설설치 및
개보수비용 소요

134 19.3 2 20.0 2 22.2 121 19.5 9 16.4

전문인력
채용(충원)부담

90 13.0 1 10.0 2 22.2 79 12.7 8 14.5

매출증가에
도움이 안됨

72 10.4 2 20.0 2 22.2 60 9.7 8 14.5

단속 등
행정처분
규정미약

158 22.8 - - - - 152 24.5 6 10.9

필요성을 못느껴 28 4.0 - - - - 25 4.0 3 5.5

정부
재정지원부족

64 9.2 1 10.0 1 11.1 58 9.4 4 7.3

업체
투자(예산)부족

80 11.5 1 10.0 2 22.2 69 11.1 8 14.5

기술지원 부족 51 7.3 3 30.0 - - 42 6.8 6 10.9

기타 17 2.4 - - - - 14 2.3 3 5.5

규제
집행력

계 117100.0100100.0 17 100.0 - - - -

충분함 30 25.6 30 30.0 - - - - - -

적당함 60 51.3 55 55.0 5 29.4 - - - -

부족함 27 23.1 15 15.0 12 70.6 - - - -

벌칙부과
적정성

계 676100.0100100.0 19 100.0510100.0 47 100.0

강화 394 58.3 13 13.0 4 21.1 361 70.8 16 34.0

현재수준유지 211 31.2 41 41.0 13 68.4 139 27.3 18 38.3

완화 71 10.5 46 46.0 2 10.5 10 2.0 13 27.7

잘 모르겠음 - - - - - - - - - -

적정
벌칙부과
수준의견

부록 결과참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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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부과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58.3%가 “강화해야 한

다”라고 응답하였고 10.5%만이 “완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강화해야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집행공무원은 21.1%가 “강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10.5%가 “완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피규제집단

은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 13.0%,“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6.0%로 완

화 의견이 다소 많았다.하지만 일반국민의 70.8%와 전문가의 34.0%가 “강화해

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일반국민의 2.0%,전문가의 27.7%는 “완화해야 한다”

라고 응답하여 일반국민의 조사결과에서 행정처벌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위 조사결과만을 갖고

규제의 강화나 완화를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국

민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

제완화보다는 강화 또는 존치에 무게감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진다.

설문에서 제시한 행정처벌 수준(안)에 대한 강화 및 완화의 세부 의견은 <부

록>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간략하게 살펴보면 주로 강화의견이 많았던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강화해야 하다는 경향을 보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연장,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30일,영업장 폐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었고 벌금부과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었다.

완화의견으로는 대체로 1차,2차 위반이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지도와 계도

를 우선으로 하고 최종처벌기준을 지정취소 등으로 의견을 주었다.

저자의 사견으로도 HACCP적용은 식품위생안전관리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위반시 적절하고 합리적인 시정조치와 지도 및 계몽을 통한

좀더 제도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처벌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HACCP의 의무적용 단계별 추진이 정착될

때 까지만 이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처벌기준 마련으로 올바른 제도정착을 유도

할 수 있는 규제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14)

14) 규제일몰제 도입의 검토도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동안 규제를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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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7년도에 식약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냉동수산식품 등 62개 HACCP

의무적용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약 35개소가 준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아주 중요한 식품사고나 인체 위해한 원인에 대한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는 이미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 그 처벌기준들이 규정되어져 있으므로 이중처

벌체계의 마련보다는 지도‧계도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합리적인 처벌기준의 마련이 현장적용에 있어 쉬운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수준의 처벌기준의 마련은 정부차원의 제도 정착

화 유도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물론 업체 스스로가 제도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소비자의 선택능력이 향상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방향이 될 것이다.

제3절 규제순응도 비교분석

1. 조사결과 요약 비교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제시된 각 조사대상자별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표

3-7>에 비교,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도정착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소비자들에 의한 계몽 등을 통하여 업체 스스로가 제도도입 

자체를 검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1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내부점검결과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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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1)
(단위:명,%)

구 분 응답 피규제집단
(N=100)

집행공무원
(N=22)

제3차 집단
(N=510)

전문가
(N=47)

규제
인식

인지도 ․인지
․비인지

100.0
0.0 - 3.3

96.7
100.0
0.0

이해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인지
․대략적으로는 인지
․말만 들어본 정도

73.0┐99.0
 

26.0┘
1.0

59.9┐94.7
 

36.8┘
5.3

6.3┐56.2
 

50.0┘
43.8

85.1┐100.0
 

14.9┘
0.0

내용
명확성

․매우 명확
․대체로 명확
․별로 명확하지 않음
․전혀 명확하지 않음

22.0┐74.0
52.0┘
26.0┐26.0
0.0┘

5.3┐84.2
78.9┘
15.8┐15.8
0.0┘

- -

규제
인정

필요성

․반드시 필요
․어느 정도는 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29.0┐90.0
61.0┘
8.0┐10.0
2.0┘

18.8┐87.5
68.8┘
12.5┐12.5
0.0┘

58.2┐95.1
36.9┘
4.5┐ 4.9
0.4┘

53.2┐89.4
36.2┘
6.4┐10.6
4.3┘

수준 및
내용
적절성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11.1┐73.3
62.2┘
25.6┐26.7
1.1┘

5.6┐83.3
77.8┘
16.7┐16.7
0.0┘

- -

규제수준
비적절
이유

․적용기준(매출액)
․적용기준(종사원수)
․적용시기(년도)
․의무적용 대상품목
․기타

19.4┐50.0
30.6┘
25.0
5.6
19.4

25.0┐50.0
25.0┘
25.0
25.0
0.0

- -

목적
부합성
및 효과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그다지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52.8┐98.9
46.1┘
1.1┐ 1.1
0.0┘

52.9┐88.2
35.3┘
5.9┐11.8
5.9┘

42.7┐95.9
53.2┘
3.9┐ 4.1
0.2┘

64.3┐100.0
35.7┘
0.0┐ 0.0
0.0┘

주:규제수준 비적절 이유는 해당자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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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2)
(단위:명,%)

구 분 응답
피규제집단

(N=100)

집행공무원

(N=22)

제3차 집단

(N=510)

전문가

(N=47)

규제

준수

규제

준수율

․매우잘지킴

․대체로잘지킴

․잘 안지킴

․전혀안지킴

34.0┐96.0

62.0┘

4.0┐ 4.0

0.0┘

10.0┐85.0

75.0┘

15.0┐15.0

0.0┘

3.3┐49.9

46.6┘

48.3┐50.1

1.8┘

6.4┐70.2

63.8┘

27.7┐29.8

2.1┘

미준수

이유

․시설설치 및

개보수비용

․전문인력

채용부담

․매출증가에

도움이 안됨

․단속 등

행정처분미약

․필요성을

못느낌

․정부의

재정지원부족

․업체의

투자부족

․기술지원

부족

․기타

20.0

10.0

20.0

0.0

0.0

10.0

10.0

30.0

0.0

22.2

22.2

22.2

0.0

0.0

11.1

22.2

0.0

0.0

19.5

12.7

9.7

24.5

4.0

9.4

11.1

6.8

2.3

16.4

14.5

14.5

10.9

5.5

7.3

14.5

10.9

5.5

준수

감시

가능

여부

․현집행력가능

․현집행력적당

․현집행력불가

30.0

55.0

15.0

0.0

29.4

70.6

- -

벌칙

부과의

적절성

․강화

․현재수준

․완화

13.0

41.0

46.0

21.1

68.4

10.5

70.8

27.3

2.0

34.0

38.3

27.7

주:미준수 이유는 해당자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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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인식도

[그림 3-1]과 [그림 3-2]에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간에

HACCP의무적용 규제에 관한 규제인식도를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

시되어있다.

〔그림 3-1〕 규제인식도 비교
(단위:%)

100.0 99.0

74.0

94.7

84.2

3.3

56.2

100.0 100.0

0.0

20.0

40.0

60.0

80.0

100.0

규제인지도 규제이해도 규제명확성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주:규제개혁위원회의 순응도 조사지침에 따르면 집행공무원은 규제인지도 문항을 조사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규제의 명확성 문항은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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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조사대상별 규제의 이해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피규제집단,집행공무원 및 전문가의 규제이해도는 높게 조사되

었으며 일반국민의 이해도는 인지도 자체가 낮은 조사결과를 반영하듯이 상당

히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3-2〕 규제 이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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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인정도

[그림 3-3]과 [그림 3-4]에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 및 전

문가의 HACCP의무적용 규정에 관한 규제인정도를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

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인정도에 관한 각 문항별 비교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규제인정도 비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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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그림 3-5]에는 각 항목별 규제필요성 및 규제의 목적 부합성을 총

괄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높게 응답하였고 특히 일반국민

들에서 다른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규제필요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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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규제의 목적부합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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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준수도

[그림 3-6]에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HACCP의무적용 규정에 관한 규제준수율을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

시되어있다.

〔그림 3-6〕 규제준수도 비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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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에는 규제준수도 조사항목 중에서 규제집행력과 벌칙부과의 적정성

에 관한 결과만 제시되었다.규제준수율과 규제의 벌칙부과 적절성을 총괄적으

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3-7〕 규제의 준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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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에서 비교되듯이 일반국민들은 규제의 벌칙부과를 제시한 안보다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반면에 실제 규제 당사자인 피규제집단에서는

벌칙부과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어 비교가 되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강화의견이 완화의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정

도로 조사되었다.

〔그림 3-8〕 규제의 벌칙부과 강화 및 완화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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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순응도

앞선 그림의 규제인식도와 규제인정도 그리고 규제준수도를 일반적인 방사형

으로 비교한 규제순응도 결과가 [그림 3-9]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3-9〕 규제순응도 비교분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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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사결과를 살펴 볼 때 일반국민이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율이 낮다고

인지하는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강화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또한 부족한 행

정집행력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6) [그림 3-1]부터 [그림 3-9]까지의 규제순응도에 관한 조사결과(인식도, 인정도, 준수도)를 

응답대상별로 방사형의 그림형태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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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반국민의 HACCP 인지도 등 조사

1. 응답자 분포

제4절에서는 일반국민에 대하여 HACCP제도의 인지도 등을 비교해 보기 위

하여 이번 연구내용(범위)외에 추가적으로 2002년 및 2005년 조사항목을 일부

추가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분포는 <표 3-8,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02년도에는 총 1,015명,2005년도에는 총 505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총

5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성별,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표 3-9>에는 총 조사대상자들의 전국적 분포 현황과 성별 현황이

2002년과 2005년,2007년 각 조사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서울,경기,부산 등

의 순으로 조사대상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있다.이

는 층화무작위할당법을 이용한 조사대상의 추출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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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응답자 지역별 분포 (2002년,2005년 조사)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총계 남자 여자 총계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1,015 100.0 498 100.0 517 100.0 505 100.0 235 100.0 270 100.0

서울 234 23.1 114 22.9 120 23.2 111 22.0 50 21.3 61 22.6

부산 89 8.8 44 8.8 45 8.7 40 7.9 19 8.1 21 7.8

대구 53 5.2 25 5.0 28 5.4 24 4.8 13 5.5 11 4.1

인천 52 5.1 26 5.2 26 5.0 27 5.3 14 6.0 13 4.8

광주 31 3.1 17 3.4 14 2.7 16 3.2 8 3.4 8 3.0

대전 28 2.8 14 2.8 14 2.7 16 3.2 8 3.4 8 3.0

울산 21 2.1 10 2.0 11 2.1 11 2.2 4 1.7 7 2.6

경기 171 16.8 83 16.7 88 17.0 105 20.8 53 22.6 52 19.3

강원 34 3.3 16 3.2 18 3.5 16 3.2 7 3.0 9 3.3

충북 31 3.1 15 3.0 16 3.1 17 3.4 7 3.0 10 3.7

충남 39 3.8 20 4.0 19 3.7 16 3.2 7 3.0 9 3.3

전북 60 5.9 29 5.8 31 6.0 29 5.7 12 5.1 17 6.3

전남 66 6.5 31 6.2 35 6.8 32 6.3 13 5.5 19 7.0

경북 47 4.6 24 4.8 23 4.4 18 3.6 9 3.8 9 3.3

경남 48 4.7 24 4.8 24 4.6 21 4.2 8 3.4 13 4.8

제주 11 1.1 6 1.2 5 1.0 6 1.2 3 1.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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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응답자 지역별 분포 (2007년)
(단위:명,%)

구분

2007년

총계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510 100.0 250 100.0 260 100.0

서울 112 22.0 56 22.4 56 21.5

부산 41 8.0 19 7.6 22 8.5

대구 25 4.9 12 4.8 13 5.0

인천 27 5.3 13 5.2 14 5.4

광주 15 2.9 9 3.6 6 2.3

대전 17 3.3 7 2.8 10 3.8

울산 10 2.0 5 2.0 5 1.9

경기 113 22.2 52 20.8 61 23.5

강원 14 2.7 7 2.8 7 2.7

충북 14 2.7 7 2.8 7 2.7

충남 20 3.9 10 4.0 10 3.8

전북 17 3.3 9 3.6 8 3.1

전남 18 3.5 10 4.0 8 3.1

경북 28 5.5 15 6.0 13 5.0

경남 32 6.3 15 6.0 17 6.5

제주 7 1.4 4 1.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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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가. HACCP 인지

1)인지율

<표 3-10>에는 2002년 총 1,01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HACCP에 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와 2005년 505명 그리고 2007년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비교 제시되어있다.HACCP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002년에는 전체

의 7.8%에 불과하였으나,2005년 9.7%가 인지 그리고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증

가하여 14.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지율이 4.8%p상승한 것에

머물지 않고 좀더 많은 일반국민들이 HACCP을 인식하고 장점을 알고 식품구

매시 선택의 한 부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HACCP제도 도입,확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능력이 향상된다면 자연스럽게 업체들의 이행여부나 적

용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업체는

도태되기 마련이다.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향상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어 질것으로 보인다.

〈표 3-10〉 HACCP에 관한 인지정도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1,015 100.0 505 100.0 510 100.0

알고있음

소계 79 7.8 49 9.7 74 14.5

용어의 의미까지 정확히 알고 있음 8 0.8 16 3.2 16 3.1

표시된 제품까지 알고 있음 49 4.8 17 3.4 47 9.2

명칭만 알고 있고 의미는 모름 22 2.2 10 2.0 10 2.0

무응답 - - 1 0.2 1 0.2

전혀 모름 936 92.2 456 91.3 436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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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지경로

HACCP을 인지하게 된 경로를 조사해본 결과는 <표 3-11>에 제시되어있다.

2002년에는 57.7%가 구입제품에 표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그 다음은 매스

컴을 통해 인지하였다는 비율이 전체의 19.2%로 나타난 반면에 기관 등의 홍보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은 1.3%에 그쳐 식약청,소비자단체,식품업

체 등의 홍보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결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러 경로를 통해

HACCP을 인지하게 되었으면 알 수 있는데 구입제품에 의한 인지율은 35.7%

로 약 20%가량 낮아진 반면에 학교교육을 통해서가 19.0%,신문,서적,잡지를

통해서는 11.9%로 월등히 높아진 반면,교통수단 광고나 관련기관 홍보교육에

의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HACCP에 관한 홍보 실태 및 주체 등에 관

해 향후 식약청은 점검 및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7년 조사결과 역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러 경로를 통해

HACCP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입제품에 의한 인지율은

41.6%로 2005년 조사보다 다소 높아졌고 매스컴(T.V및 라디오)을 통한 인지도

가 2005년 26.2%에서 32.5%로 높아졌다.HACCP에 관한 홍보 실태 및 주체 등

에 관해 향후 식약청은 점검 및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현재 추

진 중인 HACCP의 TV,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추진계획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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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HACCP인지경로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78 100.0 42 100.0 77 100.0

구입제품의 표시를 통해서 45 57.7 15 35.7 32 41.6

매스컴(TV,라디오)을 통해서 15 19.2 11 26.2 25 32.5

학교교육을 통해서 6 7.7 8 19.0 2 2.6

신문‧서적이나 잡지를 통해서 3 3.8 5 11.9 3 3.9

교통수단내 광고를 통해서 2 2.6 - - - -

관련기관 등의 홍보교육을 통해서 1 1.3 - - 5 6.5

기타 6 7.7 1 2.4 7 9.1

인터넷을 통해서 - - 2 4.8 3 3.9

주:무응답 제외하였고,2007년도 조사는 중복응답 분석결과임.

3)인지 정확성

<표 3-12>에는 과연 조사대상자들이 HACCP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3-12〉 HACCP인지의 정확성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79 100.0 44 100.0 72 100.0

위해식품안전관리 34 43.0 25 56.7 43 59.7

품질관리(강조)시스템 12 15.2 7 16.8 9 12.5

유전자재조합식품 4 5.1 2 3.5 - -

생산자표시법 2 2.5 6 12.7 - -

제조물책임법 2 2.5 4 10.3 - -

외식산업체법 1 1.3 - - - -

식품생산방식 - - - - 6 8.3

식품판매 및 제조방식 - - - - 3 4.2

식품유통방식 - - - - 10 13.9

기타 24 30.4 - -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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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정확성도 2002년에 비해 2005년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2002년에

HACCP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79명을 대상으로 HACCP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43.0%인 34명이 HACCP이 위해식품안전

관리체계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5년은 전체 44명중

56.7%인 25명이 위해식품안전관리 체계라고 응답한 것이며,2007년 조사에서는

전체 72명중 43명인 59.7%가 위해식품안전관리라고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

다.

  나. 구매 경험 및 이유

1)구매경험

HACCP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표 3-13>에 제시되어있다.

2002년에는 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64.6%가 구매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2005년에는 전체의 89.5%가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HACCP에 대한 용어정의를 설명한 표시

제품에 대한 구매경험을 질문하였는데,전화조사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HACCP홍보의 조사취지를 살려 변경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의 12.0%

가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3〉 HACCP표시제품 구매경험
(단위:명,%)

구 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79 100.0 257 100.0 510 100.0

있 음 51 64.6 230 89.5 61 12.0

없 음 28 35.4 27 10.5 449 88.0



84

2)구매이유

HACCP표시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살펴보면 <표 3-14>에 제시된 바처럼

2002년에는 우연히 구매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54.9%로 조사되었고,품질이 좋

아서라는 응답은 17.6%에 지나지 않았다.그러나 2005년에는 우연히 구매하게

된 경우는 전혀 없었고 전체의 80.0%의 조사대상자가 품질이 좋아서 구매하였

다고 응답하였다.2007년 조사에서는 품질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전체 61명 중

50.8%인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기업제품이라서 라는 응답이

21.3%로 13명이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해가 갈수록 HACCP에 관한 인지율 및

인지 정확도가 상승하고 있고,제품 구매도 HACCP의 의미를 알고 정확히 구

매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HACCP제품 구매이유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51 100.0 25 100.0 61 100.0

우연히 구입함 28 54.9 - - - -

품질이 좋아서 9 17.6 20 80.0 31 50.8

식품의 위해 가능성이 낮아서 9 17.6 - - - -

대기업제품이므로 5 9.8 1 4.0 13 21.3

가격이 저렴하여서 - - - - - -

광고를 많이 해서 - - - - 4 6.6

기타 - - 4 16.0 13 21.3

주:구매경험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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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표시제품의 위생안전성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3-15>에 제시되

어있다.2005년 조사에서는 구매는 안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88.0%나 되었고 2007년도 조사 또한 88.5%인 54명이 HACCP

표시제품이 미표시 제품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5〉 HACCP인증제품의 위생안전 여부
(단위:명,%)

구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250 100.0 61 100.0

안전함 220 88.0 54 88.5

안전하지 않음 30 12.0 7 11.5

3)비구매 이유

HACCP표시 제품을 비구매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표 3-16>에 제시되어

있다.

2002년에는 비 구매자인 28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의

46.4%가 HACCP표시의 의미와 장점을 잘 몰라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005년에는 전체의 25.9%로 낮아진 비율을 보였다.

2002년에는 HACCP의 의미를 몰라서가 가장 주된 이유였으나 2005년에는

HACCP표시 제품을 보지 못하여 구매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6.3%

로 가장 높게 나타나 확실히 소비자들이 HACCP에 관한 인지 정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격이 비싸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7.1%에서 2005년에는 0.5%로 낮아진

식품안전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대다수의 조사대상자가

HACCP표시 제품을 찾지 못하여 비 구매하였다는 사실은 HACCP적용 생산

제품에 관한 홍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즉,HACCP적용 제품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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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계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HACCP표시 제품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ACCP적용 생산 제품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숙

고해야 한다.미국의 경우에 HACCP적용 제품에 HACCP적용 생산 제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의해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표 3-16〉 HACCP표시제품 비구매 이유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28 100.0 224 100.0 449 100.0

HACCP의미,장점을 잘 몰라서 13 46.4 58 25.9 69 15.4

가격이 비싸서 2 7.1 1 0.4 2 0.4

품질의 신뢰성이 부족하여서 1 3.6 39 17.4 - -

표시제품을 접하지 못해서 - - 126 56.3 367 81.7

기타 12 42.9 - - 11 2.4

주:1)구매 경험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구매 경험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기타의견으로는 관심이 없어서,신경을 쓰지

않아 구입여부를 기억하지 못함,홍보하는 것을 본적이 없음 등이 있음.

4)구매 및 표시제품 본 경험

<표 3-17>에는 조사대상자들의 HACCP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본적이

있는 제품의 종류와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2005년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거나 본적이 있는 HACCP표시제품

은 유제품류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8.7%가 구매하였고 그 다음은 어묵류,냉동

수산제품 등으로 조사되었으며,<표 3-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HACCP인식률

이 한자리 수인 것처럼 구매 식품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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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제품인 일반 가공식품에 대한 HACCP표시제품

구매경험 등의 비율이 농림부의 관리제품인 식육가공품 및 유가공품의 비율보

다 많은 제품수를 감안해 볼 때 낮은 점은 조사결과 인용에 유념해야 할 결과

로 여겨진다.하지만 분석에서 주의할 점은 그 대상제품과 업체수(제품수)가 농

림부보다 식약청 확연하게 많다는 점이다.따라서 단순하게 그 인지도 결과만

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품의 인지도나 구매경향은 소

비경향이나 일반국민의 식습관이나 소비성향과도 관련되어져 있으므로 단순하

게 비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농림부의 의무적용(유가공품 제품 등)은 이미 식품제조가공품업소

생산제품보다는 적용을 빨리 도입하여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

안한다면 유가공품 등의 홍보전략 등의 시행착오 등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좀더

능률적인 홍보효과의 향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식품의약품안전

청으로서는 홍보방안에 대한 좀더 능률적‧다각적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표 3-17〉 구매 또는 본적이 있는 HACCP표시제품의 종류(2005년 조사결과)
(단위:명,%)

구분
2005년

인원 비율

총계 554 100.0

유제품류 48 8.7

어묵류 등 19 3.4

냉동수산제품류 15 2.7

빵 및 과자류 9 1.6

조미 통조림류 8 1.4

장 및 소스류 7 1.3

음료류 5 0.9

면류,만두류 등 3 0.5

기타 4 0.8

비구매 436 78.7

주:비구매의 경우 본적은 있으나 제품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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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구매 또는 본적이 있는 HACCP표시제품의 종류(2007년 조사결과)
(단위:명,%)

구분 응답수 구성비

합계 136 100.0

식약청

소관

소계 75 55.2

어묵류 8 5.9

냉동수산식품 4 2.9

냉동식품 16 11.8

빙과류 7 5.1

빵 3 2.2

김치류 2 1.5

두부류 11 8.1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 -

도시락 - -

비가열음료 - -

레토르트식품 7 5.1

드레싱 1 0.7

묵류 1 0.7

특수영양식품 중 성장기용조제식,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 -

조미건포류 - -

조미식품 1 0.7

건강보조식품 - -

수산물통조림 - -

다류 - -

음료 1 0.7

어육소시지 7 5.1

식물성크림 - -

식용유지류 - -

즉석건조식품 2 1.5

생식류 - -

식빵 - -

떡류 - -

기타 가공품 1 0.7

두유류 3 2.2

곡류가공품 - -

면류 - -

기타쨈류 - -

양념젓갈 - -

고춧가루 - -

농림부

소관

소계 61 44.8

식육가공품 9 6.6

유가공품 52 38.2

주:중복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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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HACCP 적용 제품 구매 의사

1)구매 의향

<표 3-19>에는 향후 HACCP적용 제품의 구매 의향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

되어있다.2002년에 비해 2005년 조사결과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소비자들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거나 가격이 동일

하다면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2002년에 비해 2005년,2007년 조사에서도 증가하

고 있다.즉,2002년에는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25.8%였지만 2005년에는 전체의 36.6%로 10%p,2007년도에는 57.6%로 2005년

조사보다 9.5%p더 증가하였다.향후 구매 의사는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표 3-19〉 향후 HACCP표시제품 구매의향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1,015 100.0 505 100.0 509 100.0

가격이 동일하다면 구입 439 43.3 243 48.1 293 57.6

가격이 비싸도 구입 262 25.8 185 36.6 140 27.5

굳이 구매할 의향이 없음 203 20.0 74 14.7 70 13.8

기타 111 10.9 3 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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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성은 각 조사모두 인구주택조사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선

정시 층화무작위할당추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3-20〉 응답자 일반적 특성
(단위:명,%)

구분
2002년 2005년 2007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령

총계 1,015 100.0 505 100.0 510 100.0

20대 278 27.4 99 19.6 109 21.4

30대 279 27.5 129 25.5 119 23.3

40대 187 18.4 133 26.3 137 26.9

50대 137 13.5 92 18.2 91 17.8

60대 이상 134 13.2 52 10.3 54 10.6

주:2002년,2005년 조사에서는 연령 외에 직업,최종학력,가구 월소득 등을 조사하였

음.

제5절 조사결과 정책적 시사점

1. HACCP 대국민 홍보 전략 마련

HACCP자체의 인식도가 매년 조금씩 상향되어져 가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HACCP이라는 용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접근성

을 강조할 수 있도록 HACCP제도에 대한 언론매체나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제품구매시 HACCP적용제품이 비적용제품보다 상대적

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선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한 현장중심적인 홍보가 전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도입취지와 필요성 및 인식을 높이는 동기 부여와 함께 식품 선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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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판단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른 규제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행정처벌에 대한 정부 집행능력 확보에는 제

한이 뒤따른다.올바른 규제순응의 확보전략을 위해서 실제 소비자의 선택권과

능력을 향상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미래의 구매층이다.학교 정규교육에도 HACCP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며 HACCP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한

적용사업장의 견학 등에 대한 현장경험과 교육확대 그리고 지원사업도 함께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피규제집단17)에 대한 규제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처벌기

준 마련으로 규제범위권내로의 강제유도는 쉽지 않으나18)일반국민들의 선택능

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또한 TV및 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도 높을 것이다.다만,이

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라는 제한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모든

정부정책의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재정지원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한계는 있기 마련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인프라 지원보다는 사전교육

등을 통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비용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3-21>에서는 대상별로 홍보강화를 위한 방안을 개진하였다.

17)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임.

18) 일단,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지도점검 등 인프라 확보의 부담이 뒤따르고 공공부분의 확충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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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대상별 HACCP의무적용 확대를 위한 홍보전략(안)

구분 홍보방안 제한점 등

미취학 아동

-손씻기 운동 강화

-만화캐릭터 활용한

접근성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향후 추진과제

학생

-학교교육(교과내용 반영)

-부모동반 현장견학 확대

-온라인(블러그 등)홍보

-어린이 먹거리

품질인증제 도입

-HACCP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지식정보 답변강화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업체 협조‧예산지원

-식품안전 자체블러그

운영 미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사업병행

-각 학교장 등 협조

-온라인 매체 답변을 위한

전담인력 등 확보문제

가정주부

-부녀회,반상회보

-자녀동반 현장견학 확대

-대형유통매장 적극 활용

-행정자치부,지자체 협조

-업체 협조‧예산지원

-유통업체와 MOU체결

일반국민

-TV광고 확대

-라디오 광고 확대

-여성잡지 지면광고

-국정홍보처 등

정보정책 홍보강화

-예산지원 문제

-예산지원

-예산지원

-부처간 정책홍보 형평성

식품제조‧가공업자

-지속적인 계도

-적용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영세중소업체 지원정책

-미준수업체 행정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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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순응도 제고 방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방안 및 규제순응도 제고방안의 고찰을

통한 일반론적인 정책활용 모델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표 3-22>과 같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적합한 규제순응도 활용모델은 “유형 5”와 “유형

7”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여겨진다.두 유형의 활용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홍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결과로 분석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홍

보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표 3-2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활용모델

구분 조사결과 순응도 제고을 위한 활용모델

유형 1

규제에 대한 인식도,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정도가 모두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준수율이 낮은 경우

․단속인력의 한계 보완

․단속방법의 합리화

․규제대안의 검토

유형 2
규제에 대한 인식도와 인정도는

낮으나 규제준수율은 높은 경우

․규제존속여부 검토

․불가피한 경우 최소 존속기한 설정

유형 3
규제 인식‧인정‧준수율이

모두 높은 경우
․지속적인 유지관리

유형 4

규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으나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정도‧준수율이 모두 낮은 경우

․근본적 원인에 대한 심층적 재검토

유형 5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인정도는

높은나 규제에 대한 인식도‧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 강화

․지도,계몽,단속 활동 강화

․규제수준,내용,집행방법 등 재검토

유형 6
규제에 대한 인식‧인정‧준수 모두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
․규제존속여부 검토

유형 7
규제의 인식도는 낮으나

규제의 인정도‧준수율은 높은 경우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 강화

․법령상 규제를 알기쉬운 용어 개선

․규제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규제는 구체화하여

법령에 명문화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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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법률제정과 내각규제를 만드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순응과 집

행의 체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몇 안 되는 OECD 회원국 중 하나로서

이러한 문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무부의 법안제정 지침(DirectivesonLegislationoftheMinistry

ofJustice)

-규제를 채택하기 이전에 그것이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제자들은 규제

집행이 행정,민사,형사법 하에서 최대한 적합한가를 명백히 고려해야 한

다.

(2)법무부 내 법률 영향평가 조사단(Inspectorate ofLaw Assesment

withintheMinistryofJustice)

-입법안과 관련된 집행과 실행력의 문제에 대해 내각의 고문 역할을 하며,

조사단은 각각의 규제안과 관련된 순응/강제의 2~3가지 핵심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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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규제영향평가(RegulatoryImpactAssessment:RIA)질문 중 순응에

관한 사항

네덜란드에서 규제 순응도에 관한 조사는 표준화된 점검표 및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일관되게 이뤄지는데,기본적인 수단은 ‘TableofEleven‘을 통한

순응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방법은 법무부와 Erasmus대학간 협력,그리고

사회심리학,사회학,범죄학 분야의 문헌을 통한 추론에 의해 개발되었고,실제

경험과 법 집행 관점에 의해 보충되었으며,그 내용은 자발적 순응차원

(Spontaneouscompliancedimensions),통제차원(Controldimensions),처벌 차

원(Sanctionsdimensions)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TableofEleven'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네덜란드의 ‘TableofEleven'

1.자발적 순응 차원(Spontaneouscompliancedimensions)
:자발적인 순응,즉 강제없이 일어나는 순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에 해당됨

(1)규제의 인식
(Knowledgeofrules)

→ 법과 규제의 명확성 및 친밀성
목표집단 내의 규제에 대한 무지는 (무의식적인)위반을 초래
함.법률의 복잡성이나 명확성의 부족은 (고의가 아니게)순
응실패의 원인이 됨

(2)비용-편익
(Cost-benefit)

→ 규제의 위반/준수를 통해 얻어지는 (비)물질적인 이익 및
손실

(비)순응자의 모든 경제적․재정적 비용-편익과 관련되며,무
형의 비용-편익도 이 차원에 포함됨

(3)수용 수준
(Levelofacceptance)

→정책,법,규제가 (일반적으로)목표집단에 수용되는 정도
수용은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과 그에 따르는 규범,기준의
적절성과 관련되며,일반적으로 목표집단의 평가뿐만 아니라
특정상황에서의 결과 판단과도 관련됨

(4)목표집단 충성,복종
(Loyaltyandobedience
ofthetargetgroup)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과 규제를 우선적으로 따르려는
타고난 마인드
어떤 사람들은 정부 또는 법이 말하는 것만 행하는 데,이것
은 정부와 입법자에 대한 목표집단의 존경심과 관련있음.
이 차원은 특정정책의 수용보다 더 근본적이고 연속적임

(5)비공식적 통제
(Informalcontrol)

→ 목표집단의 구성원이 정부권위보다 다른 것에 의해 제재
받고 인지될 가능성
비공식적/사회적 통제는 목표집단 및 그 환경내에서 일어남.
비공식적 통제는 집단 내부와 주변에 존재하는 기준,가치에
근거하는 데 이것이 법적 기준과 일치할 필요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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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네덜란드의 ‘TableofEleven'(계속)

2.통제차원(Controldimensions)

:이 요인들은 비순응 행동의 적발 확률을 결정함.적발확률은 직접적으로 순응의

수준과 연결됨

(6)비공식적 보고확률

(Informalreportprobability)

→ 정부권력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 위반이

적발될 가능성

위반이 정부통제없이 적발될 가능성과 관려됨

(ex.고소,밀고 등)

(7)통제 확률

(Controlprobability)

→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

통제확률은 통제의 빈도,즉 통제의 횟수에 의해 결정됨.

객관적인 통제 가능성은 실제로 몇 가지 이유(예로 통제정책

에 대한 친밀도나 통제절차의 가시도)때문에 주관적인 통제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주관적인 통제 가능성은 순응

수준을 가장 중요시함

(8)발견확률

(Detectionprobability)

→ 정부 통제를 피해서 행한 위반의 적발 가능성

통제가 발생 시 위반이 발견되는데,이것은 통제절차의 철저

함과 위반의 명확한 유형에 의존할 것임

(9)선택성

(Selectivity)

→ 목표집단으로서의 회사,사람들,행동,또는 지역 결정.

발견 및 통제의 기회가 됨

이는 법을 따르는 이들보다 더 다수인 위반자를 체크하는데

성공한 조사자들의 범위를 말함.이러한 표적화는 적발된 위

반자들이 달아날 위험을 증가시킴

3.처벌 차원(Sanctionsdimensions)

:비순응에 대한 처벌의 기대되는 가치,즉 처벌이 비순응이 일어나는 곳에 부가되는가와

엄격성,적당한 처벌의 유형확률을 결정

(10)처벌 확률

(Sanctionprobability)

→ 범죄조사 및 통제를 통해 위반이 적발되었을 경우,부과

시키는 처벌의 가능성

(위반의 적발에 따른)처벌은 특수한 범죄조사분과,경찰,판

사에 의해 부과될 것임.그러나 모든 적발된 위반행위가 그

러한 것은 아님

(11)처벌의 엄중성

(Sanctionseverity)

→ 엄중성 그리고 위반과 연결된 처벌의 유형 및 부과된 처

벌과 유사한 불이익

자료: Reducing the risk of policy failure: challengers for regulatory

compliance(OECD,2000)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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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TableofEleven'은 현존하는 법률제정과 관련된 순응/강

제의 고찰방향과 새로운 규제개발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며,피규제집단

의 순응적 혹은 비순응적 행동과 잠재적 행동을 정부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준다.이것은 순응개선의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전망있는 접근

방법으로서,네덜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점검표(checklist)'접근방법은

규제자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순응문제를 고려하는데 도움을 주며,또한 유

용한 조사와 질 높은 통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TableofEleven'분석에 따르면,피규제집단의 자발적 순응의 수준이 최대화

될 때 해당 규제 설계가 가장 최적으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만약 ’Table

ofEleven'분석을 통해 규제대상 지역에 자발적 순응이 부족하고 향상되지 않

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적당한 수준의 순응을 이끌기 위한 부가적인 통제

와 처벌이 그 지역에 필요하게 된다.

제2절 캐나다

1. 캐나다의 규제 순응도 제고정책

캐나다에서 규제정책은 1970년대 이래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캐나다의 제도,절차 및 다른 규제관련 수단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하

며,책임성있는 체제를 형성하도록 하였고,규제운영상의 측면에 있어서도 성숙

하고 순응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규제정책 개발 및 발전 노력 과정 중 규제 순응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1999년 부(部)에 의한 ‘규제관리시스템 발전 및 순응도 제고’라는 목

표 하에 규제정책 담당기구를 ‘재정위원회 총무처(TreasureBoardSecretariat)’

에서 ‘내각특별위원회(CabinetSpecialCommitteeofCouncil)’로 이전하였으며,

규제정책의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사자 회의(Privy Council)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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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AffairsDivisions'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OECD,

2002:10).

캐나다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부로서 순응정책을 채택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1992년 ‘순응정책

개발을 위한 전략 접근법(A StrategyApproachtoDevelopingCompliance

Policies)'이라는 가이드북이 출간되었는데,이 책은 순응정책 프로그램 설계와

정책의 모니터링,그리고 그것의 강제성과 관련된 문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또

한 모든 RIA에 담겨져 있는 6가지 광범위한 문제들의 하나로 순응을 보면서,

RIA의 순응 노력과 협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이것은 순응 전략이 규제정책 제

안의 준비과정의 일부분으로서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토론되어야 함을 의미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1998년에는 사법부에서 ‘DesigningRegulatoryLawsthatWork'이라

는 순응관련 가이드북을 출간하였는데,이 책에서는 강제 및 순응과 관련한 실

제적 조언을 들려주고 있으며,규제정책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인 “명령-통제”

방식의 대안 확인,규제상황 범위의 대안적 접근방법에 대한 전략적 조언 및

각각의 선택에 대한 법률적 판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역시 순응과 강제의 수준이 규제정책의 성과측정에 있어 중요

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캐나다 금융감독청의 규제 순응평가 프로그램19)

PARC는 캐나다 의료보험협회(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Association:CLHIA)와 금융감독청(OfficeoftheSuperintendentofFinancial

Institutions:OSFI)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자기평가 프로그램으로서,이는 그

들이 건전한 경영과 재정적 실행의 기준을 따름으로써 의료보험제도를 바람직

19)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OSFI) : Program for Assessment 

of Regulatory Compliance: P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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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여기서의 실행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그리

고 각각의 보험회사(보험업자)가 선택한,혹은 OSFI가 요구한 더 높은 기준을

언급해야 하며,이러한 지침은 OSFI하 보험회사들이 PARC에 요구되는 제반사

항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PARC 형태에는 간단한 형식(ShortForm)과 기준 요약 형식(Standard

Summaryforms)두 가지가 있는데,먼저 간단한 형식의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 간단한 형태의 1년주기 보고서(ShortForm AnnualFiling)

기준에의 순응을 추적하거나 확보하기 위해,각각의 보험회사들은 OSFI연수

입(annualreturn)에 따라 ‘shortform'을 정리하게 되며,이는 다음과 같이 세

파트로 구성된다.

〈표 4-3〉 ‘ShortForm'의 구성

구분 내용

PartⅠ

보험 회사들은 수석 간부들의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문서에 포함시킴

ⅰ)위원회(board)는 기준하에서 책임성을 이해하고 인정함

ⅱ)위원회(board)는 경영이 기준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에 동의함

PartⅡ

10가지 기준을 목록화한 표에서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4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함

ⅰ)순응

ⅱ)비순응

ⅲ)기준 부적절

ⅳ)기준 불필요

PartⅢ
각각의 기준들이 “비순응”으로 분류되면,이 파트에서 기준에의 순응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예정표)을 요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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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Ⅱ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기준 목록표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PartⅡ의 10가지 기준

기준 순응 비순응 부적합 불필요

자본관리(CapitalManagement)

신뢰도 위험관리(CreditRiskManagement)

외환위험관리(ForeignExchangeRiskManagement)

보안관리(SecuritiesPortfolioManagement)

실물자산평가(RealEstateAppraisals)

제품설계 및 가격관리(ProductDesignand

PricingManagement)

보험가입 및 부채 관리(Underwritingand

LiabilityManagement)

이율 위험관리(InterestRateRiskManagement)

유동자산 관리(LiquidityManagement)

내부 통제(InternalControl)

자료:OSFI,2002(http://www.osfi-bsif.gc.ca/eng/documents/guidance/)

② 기준 요약 형식(StandardSummaryforms)

OSFI의 재량으로,보험회사는 한 개인상의 기준(간단한 형식으로 정리된)을

위한 기준 요약 형식(StandardSummaryForm(s))파일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보험회사가 2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각각의 10개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 요약형식(StandardSummaryForms)파일을 제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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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르웨이

1.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 사항들

노르웨이의 현 규제 정책의 초석이 되는 것은 ‘InstructionsforOfficial

StudiesandReports'라고 할 수 있다.이 교육은 재정과 행정,그리고 기타 규

제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을 규제자들에게 의무지우며,의사결정과정에 일반대

중 및 규제정책의 피해집단을 포함시킬 것을 주지시킨다.이 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교육이 영향평가의 접근방법이나 형식에 있어 특정 규칙의 적용을 지

시하지 않으며,또한 비순응에 대한 처벌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향평가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다양한 부처로부터 연속적으로 간행되는

지침 문서에 의해 계획된다.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학적 분석에서 도출

된 하나의 지표와 기타 4가지 지표(성평등,지역,경영,환경)가 있다.앞서 언급

한 교육이 지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노르웨이 노동부에 의해 1994년도

에 발표된 점검표(checklist)이다.OECD기준을 통해 만들어진 이 점검표는 규

제자의 규제 및 비규제 수단의 선택을 도와주는 질문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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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Norway's1994ChecklistforNewRegulation

"Doweordon'twe?"

PartⅠ:일반적 질문(generalquestions)

1.문제정의

2.우리는 문제해결을 원하는가?

3.그것의 문제해결은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4.문제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의 조합/방법은 무엇이며,그 중 문제를 가장 잘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5.우리의 위원회가 국가적․국제적 의무의 계획․확립을 위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

6.방법의 재정적,행정적,실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PartⅡ:규제에 대한 질문

7.규제는 어떻게 공식화(형식화)되는가?

8.그러한 규제는 어떻게 관리․인가하고 강화시켜야 하는가?

9.규제는 어느 범위까지를 따르도록 할 것인가?

10.만약 규제가 권고된다면,홍보,정보,이행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언제 그

규제를 평가해야 하는가?

자료:RegulatoryReform inNorways(OECD,2003:11)

노르웨이는 규제를 명령하고 통제하기 위한 대안의 사용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규제개혁과 규제변형은 경제적 수단,자기 규제,정보에

기초한 전략,성과에 기초한 규제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표

4-5>의 점검표도 이러한 대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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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웨이의 규제순응 정책

법 또는 규제의 채택 및 전달은 하나의 틀을 만들게 되는데,이러한 틀은 규

제가 실행 및 적용되고,강제되거나 순응친화적일 때 그것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규제남용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규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규제에 대한 결정적 성과 측정 도구는 해당 규제에 따른 순응의 정도라

고 할 수 있는데,순응의 사전 평가는 OECD국가들내에서 그 실행이 증가되고

있는 규제과정의 일부이다.노르웨이에서는 정책에 대한 규제안 준비 시 순응

문제 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예를 들어,앞서 살펴본 1994년의 점검표

는,받아들여지지 않는 순응문제를 깨닫는데 적합한 규제 또는 비규제 수단을

규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순응문제 고려의 중요성은 무역산업부(MinistryofTradeandIndustry)의 규

제대상 영향평가 지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대부분의 OECD국가들과 마찬

가지로,노르웨이에서도 모든 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순응을 모니터하고 측정

하지는 않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응 수준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

나고 있다.일부,규제감시기구들은 특별지역내의 순응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예를 들어,노르웨이의 공해 방지 기구(PollutionControlAuthority)는

배출허가제(emissionpermits)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개인 공장에 대해 연속적

이고 공공연하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며,이 자료는 다수의 점검과 부적합한

규제적 요구사항들을 보여준다.환경 규제와 화재 및 전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

의 총체적 순응 결과는 각각의 규제감시 기구에 의해 1년 주기의 보고서에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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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국

1. 국세청의 납세자 순응도 측정 프로그램

미국에서 살펴 볼 규제 순응도 조사 사례는 미국 국세청(InternalRevenue

Service:IRS)에서 실시한 ‘납세자 순응 측정 프로그램(TaxpayerCompliance

MeasurementProgram:TCMP)이다.이 제도는 개인납세자들의 탈세행위를 정

확하게 측정하여 탈세수준을 파악하고,이를 통해 구축된 자료로 다음해 납세

자들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는 등,신고서의 정확성을 측정하여 조세행정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20)이 있다.

조사 대상 선정 방법으로는 개인납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무

작위추출하는 ‘층화무작위추출법(stratifiedrandom sampling)’을 사용하는데,이

방법은 소득의 특성과 금액의 기준에 따라 각 계층별 납세자와 납세신고서에

대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고,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thetaxpayer'ssocial

securitynumber)의 끝자리 수에 의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다.

TCMP를 통한 결과는 중요한 세액변동을 나타내는 세무신고서와 그렇지 않

은 신고서로 분류되며,이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집단에 대

한 자료의 유곽이 만들어지게 된다.그 후 자료의 항목별 개별분석이 이루어지

며 이는 DIF전산 프로그램21)의 표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20) 「Tax Examination Manual」에서는 TMP의 목적을 다음 다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세청이 장기정책 수행상 필요한 공식을 만들기 위해 납세순응과 세무행정간에 발생하는 괴

리(gap)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납세순응 수준의 검증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고서를 선별하는 절차를 발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넷째, 법시행의 운영

을 실효성 있게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세무행정 운영상 대체 방법의 존부를 확인

하고, 그 운용의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최명근, 2002: 185~186).

21) DIF(Discriminate Index Function)는 1973년 세무감사 대상자의 선별을 객관화하기 위해 개

발된 프로그램이다.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곧 자발적 납세순응을 이끌어내는 원천

이라고 판단, ‘세무조사대상자에 대한 납세자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세무감

사의 필요 잠재성이 있는 소득세 납세신고서의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학적 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점수는 납세신고서의 등급을 매기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세무감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최명근, 2002: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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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에서 선별된 세무보고서들을 각각 해당지역의 서비스 센터로 보내지며,

그 곳에서 감사관들이 최종감사대상을 선별하게 되는데,선별기준은 다음과 같

다.22)

① 전체 수입규모에 비해서 항목별 공제비용이 평균보다 많이 보고된 경우

② 공제항목이 납세자에게 해당되기가 어려운 경우

③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보고한 흔적이 있는 경우

④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입이나 공제항목을 변칙적으로 보고한 경우

⑤ 세무보고서가 각 스케줄끼리 서로 연관이 있는 수입의 보고 누락된 경우

〈표 4-6〉 TCMP조사의 흐름 및 주요 내용

단계 주요 내용

1.사전계획단계 ․조사방법,목적,범위의 설정,표본추출,검증획득

2.표본설계 및

프로그램 선택

․표본자료의 특성 및 세부사항 결정

․표본자료의 선택,프로그램 작성,명세서 작성

3.표본 추출 ․컴퓨터를 통한 표본자료 선택

4.전산화된 평가표 개발
․서비스 기능에 대한 필요사항 결정,현장검증

․조사필요사항 개발,프로그램 작성,평가표 검증

5.조사자료 전송 ․조사자료 발송(지역별)

6.조사지침서 및

교육훈련안내서 개발

․조사절차 및 교육훈련

․훈련 시행

7.조사 ․현장조사(개별적 접촉)

8.평가표 처리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지역자료 입력 및 오류 수정

9.완전한 TCMP파일생성
․오류수정을 위한 진단표 작성 및 검증

․표 분석 및 평가표 자료 수정

10.결과표 작성 ․프로그램 작성 및 분석표 작성/검증

11.결과분석 ․자발적 납세순응 수준의 문제점 및 전반적인 결과 분석

자료:최명근(2002:192)의 자료 재구성.

22) http://www.ssoft.co.kr/public_html/sec/sec_info/sec-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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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MP자료용 세무조사는 개인납세자 별로 강도높고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조세와는 달리 조사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조사시간

은 3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조사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세무조사 및

자료 구축까지 TCMP자료를 완성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약 5년의 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Florida 주(州)의 순응도 측정 사례23)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대부분의 규제자들이 사용하였던 조사방법은 무

작위 표본추출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었으며,따라서 통계적으로 가치있는 순

응도 측정방법 개발이 쉽지 않았다.

Florida 주(州)의 환경보호부(The Florida DepartmentofEnvironmental

Protection:FDEP)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한정된 기간 내에 목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을 조사하는 FDEP의 규

제 프로그램으로 통계적으로 가치 있는 순응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확실

한 목표 집단 혹은 모집단내의 피규제 영역은 한정된 기간이라는 조사상의 단

점을 커버할 수 있으며,따라서 순응도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순응도 측

정을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인구조사 방법은 목표 집단이 작은 규모일 때 유용

하다.

둘째,보가 큰 목표 집단에서는 집단 및 모집단에 대해 무작위 추출법의 사

용이 필요하다.공장은 전체 그룹이 조사받지 않고,전체 집단(AirTitleV

facilities)으로부터 표본 순응도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택되며,더

불어 산업 부문,자연적 위치,기타 세부적 특성에 기초하여 공장의 모집단(Air

TitleVfacility내의 상습자)혹은 하위집단이 표적화된다.순응도 결과의 비교

23) 본 내용은 OECD에서 발간한 “Reducing the Risk of Policy Failure: Challengers for 

Regulatory Compliance(2000)" 중 해당부문을 번역․편집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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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의하여,조사자들은 전체 집단에 대한 다양한 모집단간 위험도 비교가

가능하게 되며,마찬가지로 그들이 관찰한 환경적 산출물(결과)의 집단적 영향

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Florida에서 1000개의 TitleV공장들을

규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현재는 1000개의 SyntheticMinor공장,1000개의

ClassB공장,그리고 단지 1200개의 관례적인 순응 평가를 할 자료들만 가지고

있음),각각의 집단(class)에 무작위조사를 행하는 것일 것이다.따라서 전체

1200개 공장 조사 중 각각의 집단(class)으로부터 400개의 공장이 무작위적으로

선택되고 조사된다.표본은 무작위적으로 선택 및 적용되므로,도출된 비율은

확실한 신뢰구간내에서 통계적으로 신뢰가능하며,3개의 더 큰 공장 집단들

(classes)중 하나로서 순응도 평가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한번 순응도가 도출되면,추가적인 계산은 배출에 기초한 순응 평가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예로,전체의 Vair공장에서 95%의 순응도가 나오면,프로그

램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더 나아간 분석을 통해서 airemission의

50%책임을 질 수도 있는 비순응 공장 5%의 환경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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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호주

호주에서 살펴 볼 내용24)은 ‘작업장내의 여성 평등기회법(EqualOpportunity

forWomanintheWorkplaceAct1999)'에 따른 EOWA(EqualOpportunity

forWomanintheWorkplaceAgency)25)의 작업장 규제 순응조사 방법이다.

〈표 4-7〉 EOWA의 순응 보고서 내용

단계 내용

1단계 작업장 프로필 설명(직종 및 성에 따른 고용인수)

2단계

여성을 위한 평등 기회와 관련된 소속 작업장내 문제를 분석하여 설명

․채용 및 선발

․승진,이직,퇴직

․교육 훈련 및 개발

․작업 구성

․근무 조건

․성(性)적 갈등(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임신 및 수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3단계 여성을 위한 선행 이슈 확인

4단계 전 단계의 이슈들에 대한 본인의 행위 설명

5단계 전 단계 행위의 유효성 평가

6단계 미래의 계획 및 행동 설명

24) 본문의 내용은 호주의 ‘Equal Opportunity for Woman in the Workplace Agency'에서 제시

하고 있는 ’Compliance Guidelines'의 내요을 번역․편집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http://www.eowa.gov.au/).

25) EOWA는 고용 및 직업관련의 호주 연방정부부처 내에 형성된 법적기관으로서, ‘1999년 작업

장내의 여성 평등 기회법’과 교육을 통한 관리자 양성과, 조직에서의 여성을 위한 평등기회 

달성을 보조하는 것이 그 담당역할이다(http://www.eowa.gov.au/The_Quick_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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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WA에서는 이를 위하여 ‘ComplianceGuidelines'을 제시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피규제자는 작업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표 4-7>

과 같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한 고용

주에게는 처벌이 뒤따르게 되며,이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있다.

․ 해당 조직은 처벌기록이나 정부 경고사항이 의회제출 보고서에 기록됨.

․ 정부와의 계약이나 산업조시에 불이익을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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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A회사 재정부문의 작업장 프로필과 이를 통해 제기된 문제

① 작업장 프로필

〈표 4-8〉 작업장 프로필

구분

Numbers Total % 평균임금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여 여 남 여 남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Total 2,1211,0633,439 22 3,1843,4616,645 48 52 - -

Non-appointed 1,000 800 500 10 1,800 510 2,310 78 22 25 25

Supervisory/

TeamLeader
500 200 450 11 700 461 1,161 60 40 35 35

JuniorMangement 400 50 1,500 1 4501,5011,951 23 77 50 55

MiddleMangement 200 10 800 0 210 800 1,010 21 79 75 85

SeniorManagement 15 0 150 0 15 150 165 9 91 125 150

Professional

Technical

Executivelevel 3 0 27 0 3 27 30 11 89 160 200

Contractors 3 3 12 0 6 12 18 33 67 - -

② 제기된 문제

-중간 및 하위관리자 수준에서 남성의 임금이 더 높은 이유는?

-집행 수준(Executivelevel)의 여성:남성 비율이 9:1이다.그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비상근직 관리자의 수가 매우 적다.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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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뉴질랜드26)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업무에 대한 순응 비용 부과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2001년 4월 1일 이후,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정책 제안들은 순응비용조사서

(BusinessComplianceCostsStatement:BCCS)를 포함하여야 한다.BCCS의 목

적은,정책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가능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 미래

정책 대책의 순응비용 확보를 돕는 것이다.

1. 순응 비용의 의미와 중요성

규제는 정부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핵심

요소이며,이것은 환경의 질(質),작업 조건,작업장의 위생과 안전,평등기회,

소비자 보호,제품 표준,보호경쟁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시장실패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회사는 종종 정부의

규제,법률 등에 의해 업무시 부과되는 순응비용의 수준에 관한 불만을 드러내

기도 한다.

순응비용은 정부요구에 따른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비용이며,여기에는 용

품구매,기계재정비 및 제품순화비용 등과 같은 모든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순

응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총액과 같은 정부명령에 따른 직접적 비용과는

구분된다.규제안의 순응비용은 단지 제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가액이며,적당

히 실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에서 ‘순응비용 축소’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순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으며,때때로 이는 정책의 중요

한 비평의 한 부분으로써 다뤄지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전체 공공부문

에 적용시킬 수 있는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법의 범위가 있으며,새로

26) 본 내용은 뉴질랜드의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발간한 

“Business Compliance Cost Statement(2001)"을 번역 및 편집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112

운 정책이 가져오는 비용만큼 순응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다.BCCS

의 요구는 정책제안에서의 순응비용 취급을 조장하며,여기서의 정책제안은 일

관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다.

2. BCCS의 목표

순응비용은 대부분의 정부 개입에서 비롯된다.그러나 회사,기타 조직,그리

고 사적인 개개인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순응비용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으

려 하며,따라서 정부 정책의 목표와 순응 비용 둘의 조화 인식이 확대될 것을

요구한다.실제적인 말로,이는 순응비용이 새로운 법,규제,행정 과정이 설계

되었을 때의 기타 다른 비용 및 편익과 함께 정당한 비중으로 주어질 것을 의

미한다.BCCS의 새로운 요구는,개발 중인 정책의 선행고려사항인 업무 순응비

용의 확인을 조장한다.

3. BCCS의 준비: 과정 및 내용

<표 4-9>의 원칙들은 BCCS의 요구와 순응비용 축소라는 목표의 달성을 뒷받

침한다.

〈표 4-9〉 BCCS를 뒷받침하는 원칙들

원칙 내용

1 순응비용평가와 축소는 정책개발 과정에서없어서는 안될 부분임

2
순응비용의 축소는,현존 법률,규제,규칙의 감시를 포함하며,뿐만 아니

라 그것들에 대한 실재적인 변화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동적 과정임

3 순응비용은 사적부문의 부족한 자원에 반하여 부담지우는 것이라는 인식

4
순응은 오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확보

하기 위하여 비판적으로 요구되어야 함

5
순응비용 평가는 부서의 명백한 책임으로써,그리고 부서의 업무 설명 의

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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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CCS의 진행과정 및 내용

순응비용진행 과정은 3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를 가진다.

-협의(Consultation)

-순응비용의 초기 고려사항과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BCCS의 품질 보증

① 협의(Consultation)

잘 설계되고 실행되는 협의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규제와 더욱 효과적인 순응

대안의 확인,그리고 더 낮은 행정 비용,더 나은 순응도,그리고 조건의 변화

에 더 신속히 반응하는 규제 등에 기여하며,정부 활동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협의(회)는 정부과 그들간의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의 정보를 진보시키

고 허용하는 과정이다.효과적인 협의는 개방성,투명성,청렴,그리고 상호존경

의 원칙에 기초한다.

② 정책과정내에서의 초기 순응비용 고려사항

높은 수준의 정책 연구가 이뤄지고,정부정책의 광범위한 방침에의 동의를

특히 추구할 때,순응비용의 결정은 쉽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일부 주의

사항은 그러한 높은 수준의 옵션들과 관련한 적당한 순응비용의 근거를 위하여

주어진다.“정책목표에 대한 의심없이 순응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정책개발

질문의 각각의 단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114

③ BCCS의 품질 보증

부서는 BCCS의 품질에 초점을 맞춘 내부적인 재조사 과정을 확보하여야 하

며,또한 품질포증은 외부 협의과정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은 BCCS의 내용들로서,BCCS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순응비용의 근거

-회사의 규모와 부문에 영향받을 것 같은 정당

-순응비용의 양적(가능한 경우)및 질적 평가

-회사에 대한 장기간의 순응비용은,일회비용으로 한정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감소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견적과 관련된 위험의 평가,그리고 신뢰 수준은 순응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가?

-순응비용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은 협의회에서 확인됨

-다른 기관의 중복되는 순응 요구

-순응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5. BCCS 사례

1991년 건축법(BuildingAct)순응비용 관련사례로,경영주는 건물 공사 착수

시 사전에 토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토지 당국은 신청시 제출하

는 모든 계획안과 설계서를 포함하는 기록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다.공사가

완공되면,기관은 입증된 서류와 법적 요구물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것에 만족

해하며,경영주는 순응증명규약집(CodeComplianceCertification)을 발행하게

된다.

만약 건물에 자동 살수장치와 자동문,승강기 및 공기정화 장치와 같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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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구축되어 있다면,또한 토지당국에 의한 순응 계획표가 발행될 것이며,경

영주는 이러한 순응 계획표의 항목을 조사,유지,기록하기 위한 자격인의 고용

을 필요로 하게 된다.다름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공사시 발생하는 여러 행동들

이 어떤 유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며,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4-10〉 행동패턴에 따른 비용유형 및 부담자

구

분
행동 비용유형 비용 부담자

1
경영주는 건축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결정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순응비 경영주

2

경영주는 건축가로부터 설계서와 계획을 입수하고,필요한

다른 정보들을 수집하며,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관계

자에게 그것들을 제공

순응비 경영주

3
토지당국은 입증된 계획들과 설계서를 포함하는 건축관련

기록들을 보존
행정비 토지당국

4

토지당국은 사전 발행된 순응증명규약집,그리고 입증된

서류와 기타 법적 서류들에 따라 공사가 완공되었는가를

점검

행정비 토지당국

5 경영주는 순응증명규약집을 위한 대금을 지불 직접비 경영주

6 토지당국은 경영주가 순응계획표를 발행하도록 준비시킴 행정비 토지당국

7
경영주는 적합한 자격인을 조사하고,순응 계획 시스템을

조사,유지,기록하기 위하여 그들을 배치함
순응비 경영주

8 경영주는 조사자에게 임금을 지불함 직접비 경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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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A2E Model27)

A2E모델은 규제자와 피규제간의 관계에 의해,그리고 규제에 관한 지식,규

제에 대한 자발적 순응,법적통제와 처벌의 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순응결과(순

응도)요인을 평가하고자 개발된 것으로서,이 모델은 목표집단의 행동에 의해

정책의 실패 혹은 성공의 효과를 가지게 될 규제자의 통제밖에서 일어난 사건

또한 평가하게 된다.

EBRD(EuropeanBankforReconstructionandDevelopment)의 체코 자본시

장 개혁 프로젝트28)에서 사용된 A2E모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A2E 모델 소개

문제해결의 핵심은 체코의 재정부문의 윤리적 순응을 회복하는 것으로,그러

기 위해서는 관계없는 외부적 요소에 대한 순응의존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였다.따라서,EBRD가 만든 프로젝트 팀은 ‘ComplianceChainsLimited'가 발

전한 AtoEModel('A2E’Model)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는데,이 모델은 내․외부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는 순응의 공식화로부

터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에 주시하였다.

최상 수준의 A2E요인들은 아래와 같이,순응 고리(ComplianceChains)에 효

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7) 본 내용은 OECD에서 발간한 “Reducing the Risk of Policy Failure: Challenges for 

Regulatory Compliance(2000)" 중 해당부문을 번역․편집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8) 체코의 개혁과정은 1990년 중반 체코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는 후에 ‘지

배’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더욱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1994~6년 체코의 국가수지는 낮았으며, 실업자는 증가하였다. 체코의 많은 회사들이 부정행

위(사기행위) 및 자산 횡령을 하였고, 자본시장의 규제자와 정부는 신뢰상실이라는 현실에 직

면, 오랜 기간동안 성장해왔던 체코 경제는 점차적으로 그 명성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체코 

개혁 프로젝트는 이러한 체코의 상황을 혁신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OECD, 200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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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2E 요인들

① 권위(Authority)-규칙제정자,규칙제정 과정,그리고 규칙 자체의 질(質),

특성

② 행태(Behavior)-집단 및 개인들의 성향

③ 통제(Control)-감독 및 법 집행 활동의 효과

④ 왜곡(Distortions)-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시스템 내에서 발생

⑤ 외부 사건(Externalevents)-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시스템 향상시킴

이 모델의 특징은 순응 요인들과 목표 집단,적절한 반응,그리고 결과물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또한 순응의 다양한 목

표수준을 위한,주어진 반응의 비용-편익을 확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표 4-11>은 순응 분석 우선사항의 초기 순위가 어떻게 한계 순응 비용의 기

초로 수립될 수 있는 가를 설명해준다.

〈표 4-11〉 A2E우선 순위의 설명

요인 우선 집단 우선 반응들 우선권(=한계 비용)

Authority
충성/불충성

정보소유/정보비소유

협상

교육

low-med

low

Behavior 순응/비순응 광고 low-med

Control 받음/받지않음 포용/덜 포용 med-high

Distortions 준비됨/준비되지 않음
공적 주도

/사적 주도
med

Externalevents
영향받지않음/영향받

음
초기 경고 시스템 med

자료:Reducingtheriskofpolicyfailure:challengesforregulatorycompliance(OECD,

2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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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간 목표집단의 순응을 향한 태도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체코 프

로젝트 모델은,통제와 비규제의 극단을 경험하였다.서베이 결과는 제안된 규

제의 변화와 ‘주어진 순응의 수준으로 새로운 규제 틀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

는가’와 같은 제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제8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본 각국의 규제순응도 분석 및 조사사례,순응도 관련 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그러한 조치들이 유형은 다르지만 모두 정책에의

순응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규제품질개선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비효과적인 규제는 정부,기업,소비자에게 손해를 입

히게 되며,순응의 실패는 곧 공공정책의 실패가 되어 종국에는 정부와 정부의

법규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따라서 기업과 정부,규제자가 행하는

규제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이러한 요구는 규제순응의 수준

및 경향에 주목할 것을 당부한다.그러나 아직까지 OECD국가에서 규제순응의

경향은 규제 시스템의 효과 및 성과의 경험적 평가가 부족한 매우 불투명한 상

황이라고 할 수 있다.

PUMA의 규제순응에 관한 정보 요청 대상 9개 국가 중 5개 국가가 제안된

규제의 순응 영향력에 대한 일부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고품질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 및 지침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일부 정부는 현재 체

계적이고,포괄적인 순응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규제순응도 조사에 대한 외국사례 및 연구동향에

있어서도,각국의 규제순응도 조사 관련 틀의 뚜렷한 형식이 제공되어 있지 않

아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제 앞서 살펴본 외국의 순응도 조사 사례 및 순응도 정책을 통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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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9)

첫째,네덜란드의 ‘TableofEleven'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조사 설계에

중심을 두고 해당규제에 대한 순응 태도만을 밝히는 수준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피규제자의 순응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이를 통해 규제자 및 정부는 세부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단순한 수치 중심 결과와 이것마저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 우리나라 규제순응도 조사 실정 상,네덜

란드의 ’TableofEleven'30)과 같은 체계적인 순응도 측정 및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호주의 사례는,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에서 각 부처에 일관되게 적용시

키기 위해 내놓은 조사 틀은 아니지만,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규제순응도 조사항목이 ‘규제의 인식․ 인정․ 준수’

등 크게 3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구체성이 결여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호주에서는 매년 각 부처에 해당 규제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규제영향보고서(RISs)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RegulationanditsReview'라는 연간 발행물에서 종합적이고 구체

적으로 다루고 있다.

29) 앞서 언급했듯이, 규제순응도 조사에 관한 각국의 뚜렷한 기본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사례를 한 가지 형식으로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한 국가의 사례

에서 개별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0) 그러나 ‘Table of Eleven'과같은 체크리스트 방식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증가 

혹은 감소의 순응도를 보이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규제제도가 적용되는 집단에서 약한 자발적 순응이 보일 때 엄중한 통제와 처벌은 

더욱 거센 피규제자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크리스트 방식 순응 분석 도구

는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OECD, 20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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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식품사고의 사회적 파장 또

한 크다.하지만 식품사고에 대한 높은 관심정도에 비해 식품산업 및 안전관리

규정 등에 인식도나 만족도는 상당히 낮다.

HACCP에 관한 인지도 및 HACCP의무적용에 관한 인지도 역시 낮은데 향

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확보와 식품산업의 보호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하나

의 방법으로 HACCP에 관한 인지율의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번 연구에서는 6개 품목(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HACCP의무적용 규제

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조사하였다.

1995년 제도도입 이후 정부는 자율적용 입장을 유지해 오다 2006년부터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적용을 하기에 이르렀다.이번

규제에 관한 순응도가 높을수록 다음에 HACCP의무적용하는 제도의 규제에

대한 순응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특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행정집행력이나 법규정의 강화만으로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는 불가

능하다.사후관리 차원의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이

함께 도모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부의 사전규제차원의 법규정의 현실적 강화방

안의 모색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식품분야는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사전적인 규제 즉,기준규격이나 항목 등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식품분야의 규제를 타 행정규제와 마

찬가지로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완화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식품안전

과 건강은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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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규제의 대상은 식품을 생산하는 관련업체 업주나 종사원이지만 규제정

책의 최종 당사자는 다수의 국민 전체가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OECD의

권고사항처럼 일괄적인 사후규제 강화보다는 사전적 규제의 과학적 접근과 더

불어 부족한 행정집행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응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각 세부 규정별로 규제순응도를 조사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가. HACCP 지정 표시, 광고 철저  

  현재는 품목이 아닌 업소 단위로 HACCP적용 여부를 표시토록 허용하고

있어 동업소에서 생산된 HACCP미지정품목에도 HACCP표시,광고를 하는

폐단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바,향후에는 식품위생법 제32조 2제7항을

개정하여 HACCP미지정 영업자의 명칭 사용 금지와 더불어 HACCP지정업

소의 경우에도 지정품목에 한하여 HACCP적용 표시광고를 허용토록 하여야겠

다.

  나. 미준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HACCP이 도입된 지 10여년 지났고,또한 2006년부터는 6개 품목에 한하여

의무적용을 실시하는 등 지난 10여년은 HACCP적용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

원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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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7년 이후는 HACCP적용업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규

제에 관한 인정도,인식도도 제고되고 있는 실정에서 HACCP적용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적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규제 미 준수에 따른 적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겠다.

현재는 HACCP적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위반사항별 벌칙 처분 근거가 없고,

HACCP미지정품목의 표시광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도

별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또한 적용

의무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기간이 없어 시정조치하고 있는 등 의무 이

행자와 불이행자간의 처분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

일반국민의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미 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안을 <표 5-1>에 제언

하고자 한다.

〈표 5-1〉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안)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대상품목의 적용시기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매출액 허위보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장폐쇄

종업원수 허위보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장폐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사항 위반
모법 적용 모법 적용 모법 적용

교육훈련 준수사항 위반 모법 적용 모법 적용 모법 적용

HACCP의무적용 및

위탁금지 규정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HACCP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 -

HACCP의무적용 및

위탁금지 규정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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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식품위생법 제77조,78조,동법 시행령 제534조 등을 개정하여 HACCP

관련 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HACCP표

시 광고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HACCP적용의무 위반 및 위탁생산 금지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화(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6의 별표 14의 2를 개정하여 HACCP적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1차 영업정지 5일,2차 10일,3차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토록 제언하는 바이다.

   다. HACCP 위탁생산 금지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생산을 허용하

고 있으나 HACCP적용 생산시설의 경우는 HACCP적용을 위한 선행기준 및

중요 관리점 등이 제품별로 적합하여야 하므로 위택생산이 불가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HACCP지정 품목의 생산을 미지정 업소에 위탁생

산하여 학교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HACCP지정품목은 위탁생산을 금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식품위생업 제32조 2에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하며,HACCP지정품목

과 제조공정 및 CCP등 관리기준이 동일한 타 HACCP지정업소에는 위탁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인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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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선 및 보완 

냉동수산식품은 HACCP지정범위가 어류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처

리 범위가 불분명한 점이 있어 냉동수산식품의 경우에 단순절단,세척절단,훈

제가공,순살가공,반건조가공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원어 전처리는 위

해발생 우려가 적은 머리절단,머리내장제거까지만 위탁을 허용토록 하여야 한

다.

   마. 피규제집단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피규제집단은 이익집단이고 매출이익 및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

다.하지만 제품(식품)을 구매하는 일반국민들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권리

가 있기 때문에 업주들 스스로 규제준수가 당연한 업체의 몫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업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과 미적용시

엄격한 행정처벌이 병행 되어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행정처벌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순응과 함께 업주 스스로가 규제를 준수함으

로써 그 자체가 업체 매출향상과 영업이익에 비례할 수 있다 라는 기업전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바. 규제의 목적 등 명확성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체 중에서 6개 품목 HACCP의무규정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는 모든 조사대상자 즉,피규제집단,집행공무원,제3차집단 그리고 전문가 집

단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미 인정자에게 규제의 목적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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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준이 분명히 전달되면 규제인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제고될 수 있을 것이

다.

HACCP의무적용 제도는 2006년 말로서 이미 1단계가 완료되어 이후부터 단

계적으로 확대추진을 꾀하고 있는 시점이다.제도가 좀더 빨리 정착되고 업체

들에 대한 인정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강

화해서 정착화 해야 할 것이다.

  사.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

적 보고 시스템 보완

현재의 HACCP의무적용 대상 설정기준은 업체의 매출액과 종업원수이다.

매출액과 종사원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가변적)의무적용 업체를 선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가 원활이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양식에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록

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 이런 기준으로 의무적용 대상 업체를 산출

(Filtering)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세부적

으로 관련 고시나 내부지침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점을 효율적으

로 보완 및 운용할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종업원수 현황,국세청의 매출액 현황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업무협조의 한계에 의해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대한 정보(구축 DB)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한 의무적용 대상업체 정보가 파악되어야 HACCP의무적용 업체

선정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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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HACCP적용에 관한 사전,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시민들

이 규제를 인지하여 스스로 피해를 막기 위한 감시 행정에 참여하는 자세 및

의식 고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일반 국민들의 규제인지도를 제고시켜 제한된 담당 인력에 의한 집행력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법이며 일반국민들의 규제 인식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

른 방안 마련이 함께 논의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HACCP사후관리 업무는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감시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의 자발적 규제 인지와 감시 태도의 확립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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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보고서(초안)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규제순응도 조사 요약

□ 조사기간 :2007.08.21～2007.09.07

□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

□ 조사내용 :

1.HACCP의무적용 규제 인식도

2.HACCP의무적용 규제 인정도

3.HACCP의무적용 규제 준수도

4.HACCP의무적용 확대 관련 기타 의견

5.HACCP의무적용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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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의무적용」규제 인식도

  「HACCP 의무적용」규제 인지도

 HACCP 의무적용 업체의 인지도 100.0%와 전문가집단의 인지

도가 100.0%인 반면에 일반국민은 3.3%로 낮게 조사됨.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조사대상 전체 인지도는 25.0%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 집단에 따른 다소 인지도 차이가 나타나

고 있음.

  「HACCP 의무적용」규제 이해도

 일반국민의 상세 인지도는 6.3%，개략 인지도는 50.0%, 기본 

인지도는 43.8%로 나타남. 

 전문가의 상세 인지도는 85.1%，개략 인지도는 14.9%, 기본 

인지도는 0.0%로 나타나 관련분야 전문가들 또한 실제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기준, 적용단계 및 시기 등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집행공무원의 상세 인지도는 57.9%，개략 인지도는 36.8%, 단

순 인지도는 5.3%로 나타나, 현장의 관련규제를 집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공무원의 ‘규제이해도’가 실제 관련업체의 ‘규제이해도’

보다 낮음.

 특히 HACCP 의무적용 업체의 상세 인지도는 73.0%，개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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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26.0%, 단순 인지도는 1.0%로 나타나, 실제 관련 당사

자임을 감안해 볼 때 ‘규제 이해도’는 일반국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국민의 인지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

 [HACCP] 의무적용의 인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 ‘구체

적으로 알고 있다’(상세 인지)는 69.9%, ‘대략적으로 알고 있

다’(개략 인지)는 의견은 25.2%, ‘말만 들어본 정도’(단순 인지)

는 4.9%로 조사됨.

  「HACCP 의무적용」규제내용 명확성

 HACCP 의무적용 업체의 규제내용 명확성은 74.0%가 ‘명확하

다’, 26.0%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조사됨.

 집행공무원의 규제내용 명확성은 84.2%가 ‘명확하다’, 15.8%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조사되어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규제

내용 명확성은 대체로 명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HACCP] 의무적용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자들

을 대상으로 불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적용기준 

‘매출액․종사원수’에 대한 의견이 32.0%로 가장 높게 분석됨.

 [HACCP] 의무적용 규제내용이 ‘명확하다’는 견해는 75.6%인 

반면,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는 24.4%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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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CCP 의무적용」규제 인정도

  「HACCP 의무적용」규제의 필요성

 일반국민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견은 95.1%로 나타나서 

대상 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 집단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4%로 ‘불필

요하다’라는 10.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집행공무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견이 87.5%로 나타

남.

 특히 HACCP 의무적용 업체 또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

견이 90.0%에 달하고 있음은 제도의 확대적용 기준에 대한  불

만이 있긴 하지만 ‘규제 필요성’ 자체는 업체쪽에서도 상당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은 제도의 확대적용을 추진할 수 있는 긍

정적이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 여겨짐.

 [HACCP] 의무적용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은 전체 

93.8%로 압도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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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의무적용」규제수준 적절성

 집행공무원에서 규제내용의 수준이 83.3%가 ‘적절하다’, 16.7%

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피규제집단인 업체보다는 

10%p 높게 조사됨.

 집행공무원에서 규제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

로 구체적인 부적절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적용기

준인 ‘종사원수’, ‘매출액’,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제품’ 모두 

20.5%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HACCP 의무적용 업체에서 규제내용의 수준이 73.3%가 ‘적절하

다’, 26.7%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함.

 [HACCP] 의무적용 규제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자를 대

상으로 구체적인 부적절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적용기준

인 ‘종사원수’가 29.5%, ‘매출액’이 20.5%로 지적이 가장 높았으

며. 적용기준인 단계별 ‘적용시기(연도)’도 25.0%로 높게 나타났

음.

 HACCP 의무적용 업체에서 규제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

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부적절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에서

는, 적용기준인 ‘종사원수’가 30.6%, ‘적용시기’가 25.0%, ‘종사원

수’가 19.4%의 순으로 지적사유가 높았음.

 [HACCP] 의무적용 규제내용의 수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절하

다’(75.0%)는 긍정적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평가(25.0%)에 비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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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HACCP] 의무적용 확대계획의 기준이 된 확정된 적용기

준(매출액과 종사원수 및 적용시기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한 기준

의 조정보다는 혼란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성 및 인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홍보방향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완책 마

련이 요구됨.

  「HACCP 의무적용」규제의 목적 부합성

 특히 목적 부합성의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HACCP 의무적용

의 규제가 해당업체 집단의 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식품안전관리’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된다’는 긍

정적 평가가 98.9%,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에서도 88.2%, 

일반국민에서도 95.9%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집단 조사에서는 

100.0%가 ‘도움된다’라고 응답하여 실제 규제의 목적부합성에는 

조사대상 집단 모두가 매우 높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석됨.

 [HACCP] 의무적용의 규제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식품안전

관리’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된다’는 긍정적 평가

(96.4%)와 ‘도움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3.6%)가 확연하게 구

분되게 조사되었음.

 이는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규제순응도 조사의 규제내용의 목적

부합성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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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CCP 의무적용」규제 준수도

  「HACCP 의무적용」규제 준수도

 해당 의무적용 제품을 실제 소비하는 일반국민에서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준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단속 등 행정처분 기준미약’이 가장 

높은 24.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시설설치 및 개보수 비용 

소요’이 19.5% ‘전문인력의 채용(충원)부담’이 12.7% 등의 순으로 

조사됨.

 하지만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의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잘 지

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준수 원인

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시설설치 및 개보수 비용 소요’가 가장 

높은 16.4%를 차지하여 업체 및 일반국민의 조사와는 다른 결과

로 나타났음.

 실제 현장에서 [HACCP] 의무적용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9.2%,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

는 40.8%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게 조사됨.

 유의할 점은 의무적용 업체(96.0%), 집행공무원(85.0%), 전문가

(70.2%)는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국민은 ‘잘 지켜

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9%,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는 부정적 평가비율의 50.1%에 비교해서 다른 조사집단의 결

과와는 다르게 조사되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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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의무적용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

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준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단

속 등 행정처분 규정미약’이 22.8%, ‘시설설치 및 개보수 비용 소

요’가 19.3%, ‘전문인력 채용부담’이 13.0% 등의 순으로 지적사

유가 높았음.

 현장의 의무적용 업체를 사후관리하는 집행공무원에서는 현장에

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준

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시설설치 및 개보수 비용 소요’, 

‘전문인력 채용(충원)의 부담’과 ‘매출증가에 도움이 안 됨’, ‘업체 

투자(예산) 부족’이 각각 22.2%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11.1% 등의 순서로 조사됨.

 피규제집단 업체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자

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미준수 원인을 질문한 결과 ‘기술지원 부족’ 

30.0%, ‘시설설치 및 개보수 비용 소요’, ‘매출증가에 도움이 안 

됨’이 각각 20.0%, ‘단속 등 행정처분 규정미약’이 10.0%로 조사

됨.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HACCP의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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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의무적용」규제 집행력

 피규제집단의 경우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비율은 55.0%이

고 ‘충분하다’라는 비율은 30.0%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비율은 

15.0%인 반면에 규제를 관리․감독하는 집행공무원에서는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비율은 29.4% 특히 ‘부족하다’라는 비율

은 70.6%로 나타나서 집행공무원의 ‘부족하다’라는 견해가 높게 

조사됨.

 [HACCP] 의무적용 규제를 사후관리․감독하는 정부(식약청)의 집

행력에 대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51.3%) 의견이 높게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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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의무적용」규제 위반시 벌칙부과 적정성

 일반국민은 ‘강화(70.8%)’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현재수준 

적당(27.3%)’ 그리고 ‘완화(2.0%)’로 나타남.

 집행공무원은 ‘현재수준 적당(46.0%)’ 견해가 가장 높았고 ‘강화

(21.1%)’ 그리고 ‘완화(10.5%)’로 나타남.

 해당 피규제집단인 업체는 ‘완화(46.0%)’ 견해가 가장 높았고 

‘적당(41.0%)’ 그리고 ‘강화(13.0%)’로 나타남.

 [HACCP] 의무적용 규제를 위반할 경우, 안으로 제시한 ‘1차위

반시 시정조치, 2차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벌기준과 관련하여 ‘강화(58.3%)’ 견해가 ‘현재수

준 적당(31.2%)’과 ‘완화(10.5%)’의 견해보다는 약간 높게 조사

됨. 하지만 조사대상 집단별로 그 의견은 차이를 보임.

 업체의 경우 제시한 처벌기준보다 완화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일

반국민들은 제시한 처벌기준보다는 좀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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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의무적용」규제 위반시 적정한 행정처분

 [HACCP] 의무적용 위반시 적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해 집단

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집행공무원과 해당 피규제집단에

서는 유동적으로 행정처분 수준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에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처분기준을 강화해

야 한다라는 견해들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일반국민들은 위반시 최종 행정처분 수준을 ‘영업장 폐쇄’

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사내용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높은수준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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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CCP 의무적용」확대 관련 기타 의견

  「HACCP 의무적용」확대와 관련한 기타 의견

 [HACCP] 의무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으로는 집행공무

원들은 ‘대국민 홍보강화’, ‘영세업체 모델개발’, ‘위반업체에 대

한 처벌조항 마련’, ‘국민 다소비식품으로 확대적용’, ‘의무적용 

기준의 재검토’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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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CCP 의무적용」규제순응도 제고 방안

 HACCP지정 표시‧광고 관리 강화

  - 현재 품목이 아닌 업소단위의 HACCP 지정표시 위반업소에 대

한 폐단 보완필요

  - 식품위생법 제32조 2 제7항의 개정하여 HACCP 미지정 영업자

의 명칭사용금지와 더불어 HACCP 지정업소의 경우에도 지정

품목에 한하여 HACCP지정 표시광고를 허용토록 함.

 미준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 현재 제정중인 행정처벌(안) 기준의 적절수준 확보

  - HACCP지정 표시‧광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준수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의 HACCP 적용성적에 의한 인센티

브와 의무적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보완을 통한 제도의 병행 

및 공존 필요

 HACCP 위탁생산 금지

  - HACCP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지정받은 생산업체 외에 위탁업

체의 생산 및 납품 금지(HACCP 지정품목 불인정) 검토 필요.

  -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HACCP 지정품

목과 제조공정 및 CCP 등 관리기준이 동일한 타 HACCP지정

업소에서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제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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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선 및 보완

  - 냉동수산식품의 경우 HACCP 지정범위가 어류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처리 과정 등이 불분명한점이 있어 냉동수산

식품의 경우 단순절단, 세척절단, 훈제가공, 순살가공, 반건조

가공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함이 요구됨.

  - 원어 전처리의 경우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머리절단, 머리내장

제가까지만 위탁을 허용하는 등의 기준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

됨.

 피규제 집단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 HACCP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정도의 높은 조사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규제준수 의지를 유도

 규제의 목적 등 명확성 강화

  - 적용대상 업체들에 대한 규제목적 등의 충분한 내용 전달을 우

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이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조

사 대상 집단 모두 규제의 목적이나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

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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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시스템 보완

  - 의무적용 사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종사원수의 정확한 파

악을 위한 전산등록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됨.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대상

업체 선정 및 리스트 추출을 위한 고시의 제정이나 관련 지침

의 개정작업이 필요함.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적용기준의 변경보다는 제도 도

입의 취지 등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정부의 현재 인력이나 능력으로는 의무적용 대상업체를 실제 

세부기준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민들의 인식

향상을 통하여 업체들의 자율적인 제도권 유입을 유도하는 전

략이 필요함.

  - TV‧라디오 등 공익광고, 학교교육 활성화 등의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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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 HACCP의무적용에 따른 규제순응도 조사요약

조사개요

조사기간 2007년 8월 21일～ 2007년 9월 7일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전화조사팀,패널관리팀)

조사설계

구분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전문가

조사대상
6개 HACCP

의무적용업체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

담당 공무원

일반국민

HACCP

제도연구회

회원

조사표본 100개소 22명 510명 47명

조사방법 전화조사 이메일조사 전화조사 전화조사

조사결과 (%)

구분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전문가

규제인식도

존재 인지도 100.0 - 3.3 100.0

내용 이해도 99.0 94.7 56.2 100.0

내용 명확성 74.0 84.2 - -

규제인정도

규제필요성 90.0 87.5 95.1 89.4

수준내용적절성 73.3 83.3 - -

규제 효과성 98.9 88.2 95.9 100.0

규제준수도

준수율 96.0 85.0 49.9 70.2

집행력 평가

가능 30.0

적당 55.0

불가 15.0

가능 0.0

적당 29.4

불가 70.6

- -

벌칙부과 적절성

유지 41.0

강화 13.0

완화 46.0

유지 68.4

강화 21.1

완화 10.5

유지 27.2

강화 70.8

완화 2.0

유지 38.3

강화 34.0

완화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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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세부 현황 요약(1)
(단위:명,%)

구 분 응답 피규제집단
(N=100)

집행공무원
(N=22)

제3차 집단
(N=510)

전문가
(N=47)

규제
인식

인지도 ․인지
․비인지

100.0
0.0 - 3.3

96.7
100.0
0.0

이해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인지
․대략적으로는 인지
․말만 들어본 정도

73.0┐99.0
 

26.0┘
1.0

59.9┐94.7
 

36.8┘
5.3

6.3┐56.2
 

50.0┘
43.8

85.1┐100.0
 

14.9┘
0.0

내용
명확성

․매우 명확
․대체로 명확
․별로 명확하지 않음
․전혀 명확하지 않음

22.0┐74.0
52.0┘
26.0┐26.0
0.0┘

5.3┐84.2
78.9┘
15.8┐15.8
0.0┘

- -

규제
인정

필요성

․반드시 필요
․어느 정도는 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29.0┐90.0
61.0┘
8.0┐10.0
2.0┘

18.8┐87.5
68.8┘
12.5┐12.5
0.0┘

58.2┐95.1
36.9┘
4.5┐ 4.9
0.4┘

53.2┐89.4
36.2┘
6.4┐10.6
4.3┘

수준 및
내용
적절성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11.1┐73.3
62.2┘
25.6┐26.7
1.1┘

5.6┐83.3
77.8┘
16.7┐16.7
0.0┘

- -

규제수준
비적절
이유

․적용기준(매출액)
․적용기준(종사원수)
․적용시기(년도)
․의무적용 대상품목
․기타

19.4┐50.0
30.6┘
25.0
5.6
19.4

25.0┐50.0
25.0┘
25.0
25.0
0.0

- -

목적
부합성
및 효과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그다지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52.8┐98.9
46.1┘
1.1┐ 1.1
0.0┘

52.9┐88.2
35.3┘
5.9┐11.8
5.9┘

42.7┐95.9
53.2┘
3.9┐ 4.1
0.2┘

64.3┐100.0
35.7┘
0.0┐ 0.0
0.0┘

주:규제수준 비적절 이유는 해당자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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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3〉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세부 현황 요약(2)
(단위:명,%)

구 분 응답
피규제집단

(N=100)

집행공무원

(N=22)

제3차 집단

(N=510)

전문가

(N=47)

규제

준수

규제

준수율

․매우잘지킴

․대체로잘지킴

․잘 안지킴

․전혀안지킴

34.0┐96.0

62.0┘

4.0┐ 4.0

0.0┘

10.0┐85.0

75.0┘

15.0┐15.0

0.0┘

3.3┐49.9

46.6┘

48.3┐50.1

1.8┘

6.4┐70.2

63.8┘

27.7┐29.8

2.1┘

미준수

이유

․시설설치 및

개보수비용

․전문인력

채용부담

․매출증가에

도움이 안됨

․단속 등

행정처분미약

․필요성을

못느낌

․정부의

재정지원부족

․업체의

투자부족

․기술지원

부족

․기타

20.0

10.0

20.0

0.0

0.0

10.0

10.0

30.0

0.0

22.2

22.2

22.2

0.0

0.0

11.1

22.2

0.0

0.0

19.5

12.7

9.7

24.5

4.0

9.4

11.1

6.8

2.3

16.4

14.5

14.5

10.9

5.5

7.3

14.5

10.9

5.5

준수

감시

가능

여부

․현집행력가능

․현집행력적당

․현집행력불가

30.0

55.0

15.0

0.0

29.4

70.6

- -

벌칙

부과의

적절성

․강화

․현재수준

․완화

13.0

41.0

46.0

21.1

68.4

10.5

70.8

27.3

2.0

34.0

38.3

27.7

주:미준수 이유는 해당자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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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행정처벌 수준 강화 및 완화의견

〈부표 6-1〉 행정처별 수준 강화의견
(단위:명)

구분 전체 공무원 피규제
집단

일반
국민 전문가

합계 345 4 11 314 16

3차 폐쇄 60 0 1 57 2

영업정지 기간연장 57 0 1 56 0

3차 영업정지 1개월 28 0 0 26 2

제시 처벌기준보다 처벌강화 28 1 2 24 1

1차 영업정지 1개월 27 0 0 25 2

3차 폐업 21 0 0 21 0

벌금많이 부과 11 0 0 11 0

영업정지 3개월 7 0 1 6 0

벌금도 세게하면서 영업장 폐쇄 6 0 1 4 1

영업정지 기간연장 및 벌금 부과 5 0 1 4 0

영업정지 6개월 이상 3 0 0 3 0

HACCP지정 취소 3 0 0 1 2

벌과금과 영업정지 기간늘임 4 0 1 3 0

2차 영업정지 1개월 4 0 1 3 0

3차 영업취소 4 0 0 4 0

영업정지 10일 2 0 0 2 0

허가취소 2 0 0 1 1

형사처벌 2 0 0 2 0

1차 영업정지 5일 1 0 0 0 1

1차 영업정지 7일,2차 영업정지 1개월 1 1 0 0 0

1차 위반시 시정조치,2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1 0 0 0 1

1차 위반시에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1 0 0 1 0

1차 HACCP지정취소 1 0 0 0 1

1차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폐쇄 1 0 0 1 0

1차 영업정지 1개월,2차 영업중단 1 0 0 1 0

1차 영업정지 5일,2차 영업정지 1달 1 0 0 1 0

1차 업체를 공개하고 2차위반시 영업폐쇄 1 0 0 1 0

1차 시정조치,2차 5일정지,3차 5년이상 실형구형 1 0 0 1 0

2차,3차 영업정지 기간 연장 1 0 0 1 0

2차 영업정지 부과 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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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1〉 계속
(단위:명)

구분 전체 공무원 피규제
집단

일반
국민

전문가

2차 영업정지 10일 1 0 0 1 0

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지정취소 1 1 0 0 0

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폐업 1 0 0 1 0

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폐업 1 0 0 1 0

2차 폐업 1 0 0 1 0

2차,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1 0 0 1 0

2차,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1 0 0 1 0

2차,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1 0 0 1 0

2차까지는 그대로 하고 3차에는 폐쇄조치 1 0 0 1 0

2차 15일,3차 30일 영업정지 1 0 0 0 1

2차 그 상품에 대해서 생산을 중단 1 0 0 1 0

2차 영업정지 10일 1 0 0 1 0

2차 영업정지 15일이상 1 0 0 1 0

2차 영업정지 1개월 이상 1 0 0 1 0

2차 영업정지 기간연장,3차 폐쇄조치 1 0 0 1 0

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무기한 영업정지 1 0 0 1 0

3차 6개월 및 1년 정지 1 0 0 1 0

3차 면허취소 1 0 0 1 0

3차 벌금 1 0 0 1 0

3차 사업장 폐쇄 1 0 0 1 0

3차 생산중단 1 0 0 1 0

3차 영업 취소 1 0 0 1 0

3차 영업정지 3개월 1 0 0 1 0

3차 영업정지 및 벌금 1 0 0 1 0

3차까지 시정조치 이후 위반 영업취소 1 0 0 1 0

경고후 2차에는 폐쇄 1 0 0 1 0

고위성이 있으면 폐업 1 0 0 1 0

공개를 해야 한다.(매스컴에) 1 0 0 1 0

교육등 영업정지 기간 늘임 1 0 0 1 0

교육등 영업정지 기간 늘임 1 0 0 1 0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개선될때까지 영업정지 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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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1〉 계속
(단위:명)

구분 전체 공무원 피규제
집단

일반
국민

전문가

발과금 및 영업정지 기일을 늘임 1 0 0 1 0

벌과금과 단속지도 1 0 0 1 0

벌금후 1개월 정지 1 0 0 1 0

시정조치후 3개월 영업정지 1 0 0 1 0

시행규칙과 위생법 준용 1 0 0 0 1

업주구속 1 0 0 1 0

영업정지 15~20일 정도 1 0 0 1 0

영업정지 15일 1 0 0 1 0

영업정지 1년 1 0 0 1 0

영업정지 2~3년 1 0 0 1 0

1차 1개월,2차 2개월,3차 영업취소 1 0 0 1 0

1차 경고,2차 1달이상 1 0 0 1 0

1차 경고,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영업취소 1 0 0 1 0

1차 경고,2차는 중벌처리 1 0 0 1 0

1차 경과 2차위반시 영업폐쇄 1 0 0 1 0

1차 벌금 2차 영업정지 1 0 0 1 0

1차 벌금,그후에 영업장 폐쇄 1 0 0 1 0

1차 시정 2차 지정취소 1 1 0 0 0

1차 시정,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폐쇄 1 0 0 1 0

1차 시정조치,2차 한달정지,3차 면허취소 1 0 0 1 0

1차 시정조치후 2차 위반시 폐업정지 1 0 0 1 0

1차 시정조치후 2차위반시에는 더 강력하게 (예:폐업) 1 0 0 1 0

영업정지는 및 형사처벌 1 0 0 1 0

원인을 확실히 시정한 후에 영업을 재개해야 함 1 0 0 1 0

위반업체를 언론에 공개 1 0 0 1 0

위생상태를 보고 HACCP취소 1 0 1 0 0

의도적인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1 0 0 1 0

제도적으로 발전성있게 운영체계를 세미나를 통해 교
육해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규제를 잘 지킬수 있
도록 해야한다.

1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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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2〉 행정처벌 수준 완화의견
(단위:명)

구분 전체 공무원 피규제
집단

일반
국민

전문가

합계 63 2 41 8 12

1,2,3차 경고후에 시정조치 1 0 1 0 0

1,2,3차 위반시 시정조치 1 0 0 0 1

1,2,3차 위반시 시정조치 1 0 1 0 0

1,2,3차 위반시 협의 1 0 1 0 0

1,2차는 시정조치,3차는 영업정지 5일 1 0 1 0 0

1,2차는 시정조치,3차는 취소 1 0 1 0 0

1차 시정조치 2차는 지정취소 1 0 0 0 1

1차 시정조치,2차 경고,3차 영업정지 5일 1 0 0 0 1

1차,2차는 시정조치 3차는 영업정지 5일 1 0 1 0 0

1차시정보다 철저한 재교육이나 경고조치후 1차 시
정요함

1 0 1 0 0

1차시정조치,2차는 품목제조시정조치,3차 제조 품
목정지 1 0 0 0 1

1차위반시 시정명령,2차위반시 품목류제조정지 3
일,3차위반시 품목류제조정지 5일 1 1 0 0 0

1차위반시 지도차원,2차,3차 위반시 영업정지가
아니라 HACCP지정 취소 1 0 1 0 0

2차 위반시 2일,3차위반시 3일정지 1 0 1 0 0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1 0 0 1 0

3차까지 시정조치후 영업정지 1 0 1 0 0

3차까지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처벌 1 0 1 0 0

경고나 계몽 1 0 0 0 1

규제에 있어서 현실성에 맞게 해야함. 1 0 1 0 0

기술력이 부족한데 행정처분만 하는 것은 모순 1 0 1 0 0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완화하다
가 점차적으로 강화해야한다. 1 0 0 1 0

동시에 의무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는 불
합리하다. 1 0 1 0 0

모든 의무적용대상 업체 지정후 행정규제해도 된다
고 봄 1 0 1 0 0

보완해서 다시 검사 받게 해야 한다. 1 0 1 0 0

사후 행정 처벌은 없어야 한다. 1 0 1 0 0

소명기회를 주고 규제 1 0 1 0 0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구입 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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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2〉 계속
(단위:명)

구분 전체 공무원 피규제
집단

일반
국민

전문가

시정조치를 1,2차로 해야 한다. 1 0 1 0 0

시정조치만하고 영업정지는 안함 1 0 0 0 1

식약청의 규정완화,처벌이 너무 강하다. 1 0 1 0 0

식양청 직원의 품목별 전문성이 없으므로 위에 처
벌에 대해 완화 1 0 1 0 0

업체의 수출은 별 변화없고 처벌만 강화하면 안된
다. 1 0 1 0 0

영세업체는 현 집행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0 1 0 0

영업정지 보다는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 1 1 0 0 0

영업정지 보다는 품목정지나 HACCP지정취소 1 0 1 0 0

영업정지 이전에 품목정지 단계 1 0 1 0 0

영업정지는 너무 치명적이니,벌과금 1 0 1 0 0

영업정지는 좀 과하다고 본다. 1 0 0 0 1

영업정지를 벌금정도로 조정 1 0 1 0 0

영업정지를 조정해야 한다.(유예기간 부여) 1 0 1 0 0

영업정지보다는 경고정도 1 0 0 1 0

영업정지보다는 인증취소 정도 1 0 1 0 0

위반시 1,2차에 대해 시정조치만 1 0 1 0 0

위반시 시정조치보다는 HACCP지정을 취소 1 0 1 0 0

의무적용 시행 기간이 짧아 홍보 인식이 않되었을
것 같다.2,3차례 시행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좋다. 1 0 0 1 0

잘모르고 위반할수도 있으므로 교육을 시켰으면 한
다. 1 0 1 0 0

밑바닥 시스템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벌수
준을 완화되야 한다.

1 0 0 0 1

정지기간을 단축 1 0 0 0 1

제품의 품목별로 규제를 다르게 적용 1 0 1 0 0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완전히 정착할때까지는 완
화 1 0 0 1 0

지도차원에서 바로 시정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완화 1 0 1 0 0

지원정책이 병행되어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 1 0 1 0 0

처벌보다는 업체 스스로 잘 지킬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1 0 0 1 0

처벌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HACCP의 적용 기준을
강화

1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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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2〉 계속
(단위:명)

구분 전체 공무원 피규제
집단

일반
국민

전문가

하나의 규제를 가지고 모든 품목에 적용하니
불합리 1 0 0 0 1

행정지도나 교육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1 0 0 1 0

행정처벌 자체가 없앰. 1 0 1 0 0

행정처벌보다 개선권고 1 0 1 0 0

행정처벌을 없애야 한다.이중적인 규제 1 0 0 0 1

현재 위반시 정지일시에서 반정도 줄임 1 0 1 0 0

현재는 시행단계로 미비한점이 많기 때문에 2012년
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 1 0 1 0 0

회사자율에 맞겨야 한다. 1 0 0 0 1

HACCP지정을 위반시 폐지하거나 재심사하여 적용 1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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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HACCP 적용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부표 7-1〉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단위:개소)

구분 총 계 과자류 당류 빙과류
기타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 면류

1999 15,215 2,628 118 63 - 261 1,992 275 806

2000 16,055 2,861 131 66 195 272 1,382 345 807

2001 16,863 3,096 132 60 202 268 1,255 445 799

2002 18,783 3,324 137 59 245 282 1,219 507 809

2003 19,324 3,223 148 71 346 304 1,160 552 787

2004 20,803 3,482 157 70 432 322 1,159 573 788

2005 21,927 3,507 162 70 485 332 1,133 585 784

2006 22,793 3,579 173 64 573 325 1,073 620 745

서울 1,661 429 - 9 46 19 106 38 65

부산 1,047 179 4 5 13 60 39 19 46

대구 808 205 1 2 58 10 47 39 41

인천 662 101 8 1 25 11 31 29 29

광주 369 94 5 1 25 5 37 13 5

대전 409 123 3 1 9 2 17 12 24

울산 194 29 2 - 4 4 21 9 5

경기 4,689 882 46 13 152 73 192 167 146

강원 1,482 277 12 1 12 15 98 40 39

충북 1,952 194 17 7 53 9 64 58 53

충남 2,016 227 14 5 48 19 85 23 82

전북 1,510 235 18 8 15 18 89 38 39

전남 1,548 168 7 6 27 35 21 16 23

경북 1,686 143 24 2 18 12 122 48 61

경남 2,281 234 10 3 52 29 84 60 74

제주 479 59 2 - 16 4 20 11 13



부록 173

〈부표 7-1〉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계속)
(단위:개소)

구분 다류 음료

특수

용도

식품

건강

기능

식품

조미

식품

식용

얼음

인삼

제품

김치

절임

식품

주류 건포류
기타

식품류

가공식

품

1999 632 329 101 223 1,157 233 181 1,721 81 359 2,836 1,219

2000 774 355 129 270 1,373 213 394 1,692 36 429 2,838 1,493

2001 871 383 169 327 1,653 226 362 1,889 33 394 2,725 1,574

2002 1,016 417 220 363 1,962 240 447 2,076 19 407 2,881 2,153

2003 1,156 516 304 414 2,067 221 556 1,950 14 394 2,752 2,389

2004 1,363 610 231 262 2,505 234 547 2,124 12 397 2,939 2,596

2005 1,452 727 216 171 2,893 213 585 2,209 10 396 3,185 2,812

2006 1,578 859 197 337 2955 222 642 2,192 2 442 3,178 3,037

서울 58 21 1 7 219 15 13 139 - 14 254 208

부산 26 7 1 3 132 15 6 107 - 21 116 248

대구 15 21 - 2 130 7 9 62 - 8 90 61

인천 35 8 - 10 84 12 12 89 - - 98 79

광주 20 9 1 - 31 4 2 36 - 3 49 29

대전 17 10 3 7 43 3 11 21 - 5 64 34

울산 6 2 - 1 20 6 2 31 - 1 45 6

경기 297 155 74 121 609 19 121 329 - 31 542 720

강원 105 30 9 21 151 20 14 150 - 149 154 185

충북 127 138 35 33 336 4 100 125 2 4 289 304

충남 128 100 43 62 225 11 198 201 - 2 318 225

전북 113 81 2 19 283 19 30 188 - 4 176 135

전남 249 57 2 14 116 19 7 243 - 76 343 119

경북 84 118 4 14 270 16 86 172 - 49 241 202

경남 241 83 22 18 258 34 28 242 - 75 347 387

제주 57 19 - 5 48 18 3 57 - - 52 95

주:2006년 통계자료의 식품제조‧제조가공업소 현황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통계를 포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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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2〉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현황
(단위:개소)

구분 합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1999 28,659 15,215 13,444

2000 31,000 16,055 14,945

2001 33,283 16,863 16,420

2002 37,214 18,783 18,431

2003 39,779 19,324 20,455

2004 42,959 20,803 22,156

2005 47,563 21,927 25,636

2006 51,425 22,793 28,632

서울 5,617 1,661 3,956

부산 2,833 1,047 1,786

대구 1,996 808 1,188

인천 2,151 662 1,489

광주 1,236 369 867

대전 1,215 409 806

울산 902 194 708

경기 10,766 4,689 6,077

강원 2,608 1,482 1,126

충북 3,206 1,952 1,254

충남 3,678 2,016 1,662

전북 2,995 1,510 1,485

전남 3,199 1,548 1,651

경북 3,428 1,686 1,742

경남 4,671 2,281 2,390

제주 924 479 445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년도 및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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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HACCP 의무적용 관련 법령

〈부표 8-1〉 식품위생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규정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

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

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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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2조 2의 관련고시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58호(식품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세부내용은 <부표 8-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 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고시로 규정되어있다.

〈부표 8-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HACCP적용)규정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① 이 기준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별 기준이 고시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에 적용할 수 있다.

1.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3.냉동식품 중 기타 빵 또는 떡류․면류․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4.빙과류

5.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6.도시락류

7.비가열음료

8.레토르트식품

9.김치절임식품중 김치류․절임류․젓갈류

10.특수영양식품중 영아용(성장기용)조제식,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쥬스류)

11.두부류 또는 묵류

12.저산성 통․병조림중 굴통조림

13.건포류

14.드레싱

15.빵 또는 떡류중 빵,케이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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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3〉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HACCP의무적용)규정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② 식품별 기준이 고시된 제1항 각 호의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을 제조․가공하는 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준수하여야 한다.다만,생산제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

지역은 제외한다.

1.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빙과류

5.비가열음료

6.레토르트식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적용 시기는 업소별로 연매출액과 종업원수에 기초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51인이상인 업소:2006년 12월 1일부터

2.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21인이상인 업소:2008년 12월 1일부터

3.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가 6인이상인 업소:2010년 12월 1일부터

4.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가 5인이하인 업소:2012년 12월 1일부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적용 시기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를 말하며,연매출액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가

공하는 의무 적용 대상 식품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또는 휴업 등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최근 3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간 매

출액을 산정하여 의무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서 1년까지 의

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서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이 기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

청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HACCP기준(이하 “비고시 HACCP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업소에 한하여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주:단,RFP연구대상 6개 의무적용품목을 선정한 시점의 근거법령 내용이며,현재는

김치류까지 적용범위가 추가되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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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의 의무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43조의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①법 제32조의2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1.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

적에 관한 서류.다만,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

로 갈음할 수 있다.

3.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식품별 중점관리기

준과 신청하기 전 1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시범사업에 참여

한 업소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

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본조신설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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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①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

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훈련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식품위생법령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4시간 이내로 하고,종업원

의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2.정기교육훈련은 8시간 이내로 한다.

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별 교육시간·실시방법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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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의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조사·평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

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조

사·평가한다.[본조신설 2003.8.18]

□ 제43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법 제32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3.8.18]

□ 제43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출입·검사)식품의약품안전청

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3

년 동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다만,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

사·평가는 이 기간중의 출입·검사로 보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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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제42조의 2와 관련 고시에 따른 HACCP의무적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위반내용별 개별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은 없는 상태이고 현재

는 기타 규정의 처벌기준으로 규정되어져 있다.

<부표 8-4>에는 기타 위반규정의 처벌기준이 제시되어져 있다.

〈부표 8-4〉 식품위생법 기타 위반규정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기타 제2호내지 제22호를

제외한 법 위반

법 제55조 및

법 제 58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본격적인 HACCP의무적용 확대에 앞서 식약청 내부적으로 규정 신설에 대

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표 8-5>에는 현재 식약청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규

정에 관한 안(시안)이 제시되어 있다.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6의 별표

14의 2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이미 본문 제5장의 정책제언에서 각 위반내용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안

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다.

〈부표 8-5〉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 내용 (안)

구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HACCP의무적용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주:현재 의무적용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나 범칙조항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내

부적으로 위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조사결과의 의견을 기초로 보완

후 최종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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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6>에는 식품위생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반사항별로 규정된 행정처분 내용이 제시되어있

다.하지만 의무적용에 따른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규정 또한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부표 8-6〉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법 별표 14의 2)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

3.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위의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계속하여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2조의2

법 제32조의2

법 제32조의2

법 제32조의2

시정

지정취소

시정

지정취소

자료:법제처 홈페이지 현행법령 정보(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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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활용성과

과제명 HACCP의무적용에 따른 규제순응도 조사

과제책임자 윤시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학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

국외

SCI

여부

1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

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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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책활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순응도 결과보고의 기초자료로 활용

-HACCP의 확대적용과 2008년도 HACCP관련 사업의 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마. 타 연구/차기연구에 활용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 교육

-일반국민 전화조사를 통해서 HACCP제도에 대한 제도설명으로 제도홍보 제공

  사. 기타

-2008년도 상반기 “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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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인정도 조사

○ 규제준수도 조사

○ 규제순응 제고방안 모색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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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확대적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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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이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한 용역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

을 밝혀야 합니다.

3.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이 보고서의 내용을 신문,방송,참고문헌,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해당 주관부서 또는 연구책임자

와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